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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매뉴얼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정신건강사업 안내의 내용

 매뉴얼 수준에서의 조작적 정의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2. 매뉴얼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입원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진단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  각각의 입원유형에 따른 정의 및 절차, 행정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필요 서식을 함께 기술하였다.

・  입원절차 상 ‘대표 업무흐름도’는 입・퇴원 상황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또는 충분한 치료

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  수시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보완적으로 기술하여 상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 및 절차를 행정사항 위주로 기술하였다.

3.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추가진단제도

 와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입원

 연장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 심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4. 그 밖에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서식, 수가청구지침과 입·퇴원 절차 관련 

 묻고답하기(Q&A)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일러두기



연변 약칙 등 설명

1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추가진단제도
비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해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

문의가 진단하는 제도

5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제45조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

월 이내 심사하는 제도

6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제4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

7 입원병원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8 기초지자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9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 추가진단전문의
국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

속되어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

11 별지서식 ㆍ참고서식
별지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이며, 참고서식은 법정 서식

은 아니나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

12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비자의 입원에 따른 신고서류 및 행정절차등을 전산화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 (www.amis.go.kr)

1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 (①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의 입

원 기간 연장 심사, ② 퇴원등 사실 통보 여부 심사, ③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④ 

외래치료 지원 심사 등)를 수행하는 기구

14
초일 불산입,

주말·공휴일 제외 
‘3일’등 일자로 표시된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

말·공휴일은 제외  

용어의 약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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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원 유형별 안내

1. 자의입원

  주요 내용

┃법령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

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개정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한 주요 의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음

  따라서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또한 법문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신질

환자등’이라 하며, 이런 사람들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법문상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외연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질

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있는 경

우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퇴원의사는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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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자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2조 자의입원 등

나. 자의입원의 권장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중략)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

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법 제2조제5항)하여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다.

다.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

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2) 권리고지

- 자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

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가 있을 때에는 권

리고지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입원대상자에게 고지 후 고지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

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퇴원

입원
결정

2개월입원당일

의료기관

입원유지

참고서식 제5호

퇴원신청

환자

퇴원
의사

참고서식 제4호

퇴원 의사 
확인

의료기관

입

원

별지 제14호

입원신청서 
제출

환자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대면진단

전문의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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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신청서 서식 중 보호자란의 보호자는 반드시 환자의 법적 보호의무자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란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아도 무방함

 신청서와 함께 대상자의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사본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받아야 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대상자(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있는 사

람)는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기관장

은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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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

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

체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자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

서식 5를 활용 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

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

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

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

가로 통보함

- 자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

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 자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함

-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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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입원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등, 시행규칙 제33조 동의입원 등

		    주요 내용

	 ┃법령주요내용┃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

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자의입원과의 차이점은 ①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②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

와 함께 보호의무자 1명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 ③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

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퇴원이 제한된 72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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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

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등)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

으로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

을 가지고 판단함

2) 권리고지

- 동의입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각각 고지 후 고지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퇴원

입원형태
전환

보호입원
행정입원

 퇴원거부

참고서식 제4호

퇴원 의사 
확인

입원
결정

2개월

참고서식 제5호 참고서식 제6호

입원유지

입원당일

유 유

무 무

입

원

별지 제14호

입원신청서 
제출

퇴원
의사

치료및
보호 필요성

72시간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 퇴원신청대면진단

전문의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환자, 보호의무자 1인 환자 의료기관,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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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 의료기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보호의무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법 제43조의 보호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

자와 동일)이며 보호의무자 1명으로 입원이 가능함

3) 입원신청서 제출

- 정신질환자가 동의입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입원신

청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입원을 시킬 수 없다.

- 정신질환자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

기관장 등은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보호의무자

는 법적 보호의무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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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

민등록표등본 1부

※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②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4) 퇴원의사 확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퇴원의사는 참고서식 4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서식 4는 입원유형과 퇴원의사 유무 여부를 체크하고 퇴원하거나 계속 입원하려는 등의 이유를 쓰도록 되

어 있으나,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퇴원

①퇴원신청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원
칙적으로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 동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

서식 5를 활용 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

성.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환자가 퇴원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퇴원의사를 밝혔을 때는 환자가 구두로 퇴원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의무기

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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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 (본인의 의사능력

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

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

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

가로 통보함

- 동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

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 동의입원의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서류 별도 송부 필요

②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

을 거부 할 수 있다.

※ 72시간의 기산점 : 환자가 퇴원 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퇴원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 순서 상 우선한 것을 기준으로 함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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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그 거부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

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

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

사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③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한 72시간 동안 보호입원(보호의무자 신청이 가능할 때), 행정입

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72시간 내에 다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퇴원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으로 전환) 정신의료기관장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

식)’를 작성하고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각종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보호입원 장을 참고한다.

※ 동의입원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됨

➜ 보호의무자 1명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동의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

무자의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

➜ 보호입원에 따른 추가 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추가 보호의무자 1인이 없는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예)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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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비서류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신청

보호의무자 거부 · 전문의 입원필요성 진단
(입원유형전환)

보호입원
전환시

·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 신청서

행정입원
전환시

·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
·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퇴원신청

별지 제14호서식 동의입원등 신청서

행정사항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환자는 새롭게 비자의입원을 한 것이므로

별도의 권리고지 과정을 진행해야 함

- (행정입원으로 전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

17호서식)’와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 16호서식)’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

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2주) 의뢰 → 지체 없이 해당 환자

에게 행정입원으로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자세한 사항은 이 매뉴얼의 행정

입원 장을 참고한다.

※ 동의입원의 퇴원을 거부한 경우 72시간 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입원은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서식)를 받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부터 시작

된다.

※ 일반적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제출→진단 의뢰→진단 결과서 제출→행정입원의뢰(2주)” 과정을 거치나, 병

원 에 응급·동의입원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려 할 때에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서 제출→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로 처리

퇴원신청

· 별지 제20호 퇴원등 사실 통보서(동의 시)

· 별지 제20호의2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필요 시)

· 참고 제6호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심사청
구권 고지서

·	참고 제1호 권리고지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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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주요 내용

┃법령주요내용┃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함)

4. 위 1 ・ 2 ・ 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

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

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

야 함)

입원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연장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

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

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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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부양의무자 중 후견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뿐 아니라,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

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입원요건

정신질환자는 보호입원이 가능하며 ①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하 ‘입원필요성’),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하 ‘자·타해위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원기간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고,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소

속 조사원의 환자 대면조사(신청자 및 직권조사 대상자에 한함)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퇴원등으로 심사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

켜야한다.

입원연장

  	보호입원의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 이상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기

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최초 연장 심사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의 연장은 6개월까지이다.(입원 후 3개월 → 3개월 → 이후 

6개월 주기)

 입원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입원 당사와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



018 019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나. 입원 절차

1) 대면진단

-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한다.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

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 (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 (법 제68조 제2항)

- 보호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

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함

-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경우,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

당되는지 각각을 진단해야 한다.

※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

문의는‘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출력하

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

입원
연장심사
청구

(지체없이)
퇴원

입원적합성
심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별지 제16호

퇴원

추가진단

전문의

불일치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

입원신고

입원
결정

입원당일 3일 2주 1개월 2개월

입

원

별지 제15호

입원신청서 
제출

입원 등
유지

퇴원 등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

별지 제16호

대면진단

전문의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보호의무자 2인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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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자・타해 위험의 

기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

하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

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기준은 ① 본인 또는 타인에게 외향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에게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③ 본인에게 내향적으

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구성되며, ①③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

를 가하는 경우와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분리하여 서술한 것으로,

※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

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

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

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

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임

2) 권리고지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2인에게 각각 고지 후 고지대

상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이 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 시행규칙의 기준은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한 질병

이나 증상, 자・타해위험성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나열할 경우 자・타해위험이 나열한대로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

어 나열하지 않고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함

6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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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

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

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

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

인이 우선함.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안내의 판례를 참고하되,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

3) 입원신청서 제출

- 보호입원을 하려는 경우 최초에는 전문의 1인의 입원을 권고한 권고서(별지 제16호 서식의

‘진단 결과서’)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이 가능하다.

- 보호의무자 2명이 ‘보호입원등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정신의료

기관장은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신청으로 입원할 수 있다. (참고서식 21호 활용)

단, 입원을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1인 외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서류로 증빙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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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오도록 해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

에 따름. 이 때 법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행정입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법 제39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

는 사람(시행규칙 제31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31조)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

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2018.4.15.시행)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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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다른 보호의무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 보호의무자 1인 시 제출서류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조부모 관련 증빙서류

※ 직계혈족 외 보호의무자일 경우 해당 보호의무자 기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
의무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예) 배우자, 사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 1인일 경우

-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의
료기관장은 제출받은 각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 정신의료기관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 기간 내에 입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서류를 제출한 때 현재 기준으로 가족관계상황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야  한다. 

1. 입원신청서식
- 보호입원등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필수)

2.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 관련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

권,복지카드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확인(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보호의무자 관련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택1)

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 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3) 후견인 관련

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결정문

4) 입원등 권고서 관련
-진단결과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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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 후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보호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

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

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을 한 사람의 대면

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을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개선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입원일 3일 이내)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에 입

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하며, 법 제67조 제2항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

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에 등록 후 최종적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 지역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

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

※※ 입원 후 3일 이내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20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사항

①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

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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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번째 전문의 진단 (입원일 2주 이내)

- 입원 시 2주 이상 입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인이

상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

※ 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1인

에의한 추가 진단이 필요하게 됨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한다.

※ 환자의 입원병원이 지정진단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반드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로부터 두 번째 진단을 받

아야 함

- 두 번째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치도록 함

※ 추가진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진단 제도장을 참조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입원병원 전문의 소견과 추가진단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보호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등이 가능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

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

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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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 적용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이후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실시하

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

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

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일부터 12일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

지 못하면 그때부터(12~14일)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 실시(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

감되므로 전환 신청이 가능

5) 입원유지 또는 퇴원

①입원유지

-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

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입원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 내

로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47조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입원등 유지일 경우 입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 입원연장 심사를 청구하여 입원기간

을 연장해야 한다.

②퇴원신청

-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

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 입원한 사람은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

고서식 5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5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이후 퇴원을 시키기 전까지 구두로 여러 번 퇴원신청 의사를 밝혀도 1회만 작성. 서

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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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

한 경우에만 기입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

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 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

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

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 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

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

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

서식 11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때 보호의무자는 법문상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사람

의 모든 보호의무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 시 환자가 다른 보호의무자를 미리 정하여 알려놓은 경

우 등을 제외하고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임

※ 입원을 신청하지 않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나 환자 본인이 신청하여 퇴원시키는 경우 입

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1, 2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중 한 명이 퇴원을 신청

하여 퇴원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의 보호의무자만 기재하여 알림

-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진단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아 퇴원시키는 경

우에도 퇴원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11(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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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퇴원등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

부하여야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 퇴원거부 이후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퇴원등 처우개

선 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청하거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를 요청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발생한 

추가적 퇴원요구) 그 때마다 서면으로 거부사실 및 사유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 때 단기간에 대한 판단은 입원 연장심사가 있었던 3개월의 기간,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호전 등 상황에 따라 판단

할 수 있음

6) 입원기간 연장

① 입원기간 연장심사 주기

- 법 제4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참고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

된다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나, 보호입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

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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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43조 제5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

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주기로 입원기간 연

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원기간 연장심사 청구 기간·요건 및 구비 서류 등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

야 한다.

-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참고서식 9를 활용할 수 있다.

- 연장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

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진단 결과서는 국립정신병원장을 거치도록 함

※ 입원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의 입원 요건 관련 내용을 참고

   보호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

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 이 때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

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

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신청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

-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명 밖에 없어 1명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 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명을 추가하여 연장 가능(추가된 보호의

무자의 증빙서류 구비 필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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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3조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입원 기간 연장심사 신청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달리 정하는 시행방안

※ 동 예외규정 시행방안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입원(입소) 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입원(입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 청구 전에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한 추가진단

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

※ 구체적인 사항은 54p 참고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 보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 청구 가능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감일

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으로 전환 신청

- 같은 의료기관 추가 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하여 가능

• 전문의 1인 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

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

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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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9 등을 활용해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할 때,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와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

다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 입원기간 연장 동의서는 참고서식 12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9·12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 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

가 있을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원기간 연장 심사

-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는 지자체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

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내용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한다.(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

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

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청구 구비서류

  참고서식 9 등을 활용한 입원연장심사 청구서

  참고서식 8 등을 활용한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

  참고서식 12 등을 활용한 보호의무자 2명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서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보호의무자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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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할 수 있는 명령 또는 결정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7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또는 이를 참고 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 우편, 모사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지 받

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

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3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3개월, 6개

월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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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

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7)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입원신청

입원신청 퇴원

~3일

~3일

~2주

~2주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 신청서

·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 별지 제15호 보호입원등 신청서

·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 참고 제9호 입원등 연장심사청구서

· 별지 제20호 퇴원등 사실통보서(동의 시)
· 별지 제20호의2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필요 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참고 제7호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추가진단)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추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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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주요 내용

┃법령주요내용┃

입원 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또한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

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제6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입원기간

1.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 입원 시 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가능 

※행정입원 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는 보건소장의 직인이 아닌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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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행규칙 제

36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

기관의 지정기준 등

나. 입원 절차

1)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의료기관 외부에서 발견된 대상자의 경우

• 대상자 발견 →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

요청)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 지

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 괄호 안은 필수절차가 아닌 사항

대면 진단

별지 제16호

경찰 전문요원/전문의 지자체 전문의

진단 의뢰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신청

참고서식 제13호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생략가능

퇴원

입원당일

1개월

3일 2주

진단을 위한 입원일로부터 3개월

추가 진단

별지 제16호

지자체

지자체

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료기관 전문의

입원
연장심사
청구

의료기관

불일치

일치

입원신고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

권리고지

참고서식 제1호참고서식 제14호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입원적합성
심사

참고서식 제14호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

(지체없이)

퇴원

입원 등
유지

퇴원 등 퇴원 등 

입원 등
유지

연장심사결과

지정정신의료기관 입원

➌ 
치료를 

위한 입원

➋ 
진단을 

위한 입원

➊ 
진단 및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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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응급입원 등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 행정입원 필요성 있는 대상자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퇴원조치

① 일반적인 경우(외부에서 대상자 발견)

-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참고서식 13을 활용할 수 있다.

※ 경찰관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요청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임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44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전

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 진단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대면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로작

성하여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고, 지자체장의 진

단 의뢰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의·동의입원이 가능한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

관등에 입원등을 시킬 수 없음(법 제68조 제1항)

※ 위 대면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진단 결과서, 소견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임(법 제68조 제2항)

※ 진단 의뢰 과정에서의 전문의 진단 결과서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지자체장은 진단 의뢰 결과 전문의로부터 자·타해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응급입원 혹은 동의입원 한 환자를 행정입원 시키려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입원기간(또는 전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를 받지 못한 경우 병

원에서는 퇴원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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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

원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

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이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법 제44조 제3항)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시키는 경우

(법 제44조 제4항)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4조제9항)

②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경우

- 동의입원 중 퇴원 신청한 환자에 대해 퇴원을 거부하고 72시간 이내에 행정 입원으로 전환하고

자 할 경우나 응급입원 이후 3일 이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정

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전문의가 대면진단 결과

작성한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한번에 제출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2) 권리고지

-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 고지함.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

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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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주 이내)

① 입원 사유 통지 (입원 직후)

-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

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

서식 7을 활용할 수 있다.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시킨 즉시 입원을 한 사람에게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

원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 1을 활

용할 수 있다.

- 또한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입원사실 신고 (입원일 기준 3일  이내)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에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법 제67조 제2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

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입원 후 3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국

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

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 됨

-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 (입원일 기준 2주 이내)

- 지자체장은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시켰을 때 입원을 한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

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없이 2인이상의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진

단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전문의의 진단은 '진단 결과서(별지 제16

호 서식)로 작성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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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진단을 확인하여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의 일치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한다.

※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 통지 내용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 가능

•입원 시 정한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 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통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주의 범위에

서 정한 기간 이상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후

즉시 퇴원등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2인 이상의 전문의 중 1인은 최초 진단을 위한 2주 입원을 권고하는 진단 결과서를 작성했던 전문의여도 무방함. 

다만, 해당 시점 환자의 증상을 재평가하여 진단 결과서를 작성할 필요있음

-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① 입원유지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를 받은 후, 법 제47조에 따라 입

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입원등일 경우 입원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환자를 입

원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장은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

한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참고서식 7을 참고하면 된다.

※ 이 때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 퇴원요청시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

구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6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6은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정신질환자에게 교부하고1부를 기관에 보관하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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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6호 및 7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

편,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

면으로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 이 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를 의미함

※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기간 내 심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알려야 함)

② 퇴원

- 행정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이들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퇴원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 청구서를 정신질환자가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

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원 해제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

원 해제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입원 해제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 지자체장은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
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입원연장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입원해제 통지 없이 퇴원

한다.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15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참고서식 15를 달리하여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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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시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환자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므로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 치료 경과 등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함. 통보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

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도록 함

※ 만일, 환자의 주소지가 실질적인 거주지로 의미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퇴원하여 

퇴원후 병원 근처에 배회할 가능성 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주지나 병원 소재지 등에 추가로 통보함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 1부와 입원 전 자·타해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다. 입원기간 연장

1) 입원기간 연장 주기

-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법 제62조 제2항 본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

개월마다 할 수 있다.

- 이를 정리하면 행정입원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 지자체장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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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내용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

➜ 통지 방법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 알림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3) 입원기간 연장 심사

-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이므로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직

접 소관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한다.

※ 이때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를 의미함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와 입원 연장을 결정한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이 과정은 생략 될 수 있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므로 

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입원기간 연장을 심사(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정

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음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알려

야 함)

- 이 때 기간 연장을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가 입·퇴

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한다.

※ 보호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기간 연장 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을 할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 2인의 진단도 

가능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진단 여부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한다.

※소견의 일치 여부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고서식 8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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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라. 구비서류

-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

- 입원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정신

의료기관

지자체장 참고 제14호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 참고 제14호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

참고 제14호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

참고 제14호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

~3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2주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추가진단)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추가진단)

·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 참고 제9호 입원등 연장심사청구서

~1개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2개월 ~3개월

참고 제7호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별지 제16호 진단 결과서

정신

의료기관

지자체장

~3일 ~2주 ~2개월

· 별지 제20호 퇴원등 사실통보서 (동의 시)
· 별지 제20호의2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필요 시)

~1개월 ~3개월

입원의뢰

입원의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퇴원



044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Ⅰ. 입원 유형별 안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

요건 판단 기준 현장상황 메모

정신질환
추정여부

• 질문 및 판단내용 (질문 불가시)

① (진료전적) 정신건강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Y/N)
② �(망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최근에 무언가가 당신 생각을 방해

하거나 조종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Y/N)
③ �(환각) 최근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

까? (Y/N)
④ �(피해망상)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생각이 들고 실제라고 확신합니

까? (Y/N)
⑤ �(현실검증력) 누구도 이런 상황을 도와주지도 막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

합니까? (Y/N)

보이는 특징
□ 초조
□ 혼잣말
□ 말없음
□ 횡설수설
□ 공격언행
□ 기타특징

위
험
성

자해
위험성
판단

• �고층건물, 난간 · 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 한 언
동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을 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
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차도, 기찻길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 · 번개탄 · 약물 등 위험물건을
가까이 하는 등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망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
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 · 아사 등 생명 · 신체의 위험
이 예견되는 경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타해
위험성
판단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칼, 깨진 유리병 등)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
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 ·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
속된 경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우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
급
성

•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
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 · 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1) 참고 :  경찰에서 응급(행정)입원 관련 출동 시 판단에 활용하는 매뉴얼로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함

→ 출동경찰이 현장상황 메모 작성, 의료기관에 원본 제출 후 사본(스캔)은 스마트 워크시스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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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입원

즉시 퇴원

입원 형태
전환

전문의

대면 진단

별지 제16호

입원치료
필요성

입원당일

의사,경찰

참고서식 제1호

권리고지

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사

별지 제18호

응급입원
동의

별지 제18호

응급입원
의뢰

의사/경찰/발견자 등

3일

유

무

  주요 내용

┃법령주요내용┃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

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

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4.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 시행규칙 제39조 응급입원

나. 응급입원의 취지

•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과

적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이다.

다. 입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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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의뢰 및 입원동의

-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44p 참고자료는 경찰에서 행정/응급입원 출동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 의

뢰서(별지제18호 서식)’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뢰의 주체가 의사나 경찰인 경우 동일인이 작성 가능함

- 응급입원 의뢰서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명)는 대상자를 발견한 시점에 발견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 호송한 이후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 참고 : 경찰에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유선 상으로 문의하고 호송함

 응급의뢰서 작성 (별지 제18호)

➜ 신청인

•신청하는 작성 주체의 정보를 기입

•경찰, 전문의, 전문요원의 경우 주소는 기관명으로 갈음 가능함

➜ 피신청인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입

•발견한 장소는 면담을 진행한 장소를 기입해도 무방함

•주소, 전화번호 등은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 보호자

•환자가 면담 가능할 경우 기입

•파악할 수 있는 사항만 적어도 무방함

➜ 확인사항 체크 (경찰관, 최초 발견자 등 별도 작성 가능)

•정신질환의 의심 : 정신증, 기분장애, 급성 혼란 상태 등을 말함

•자해위험 : 자살사고, 자살 위협, 과거 자살기도 등 자살 관련 행동을 포함

•타해위험 :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위협도 포함

•�다른 입원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 : 보호의무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호의무자 신원파

악이 어려운 경우, 행정입원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 등을 기술

•응급입원 의뢰 경위 : 응급의뢰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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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고지

-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

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 정신질환자와 파악된 보호의무자(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해야 하며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

부를 기관에 보관해야 함. 이 때 참고서식 제1호를 활용할 수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

두로 설명함.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

시 다시 고지해야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함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참고서식 1과 달리 하더라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사항

  기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둘 때에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3) 응급입원

- 응급입원이 결정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이 때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이 진단 결과서를 보관하여야한다.

※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는 별지 제16호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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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원 형태 전환

- 자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환자의 자의입원 신청서와 첨

부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자의입원 신청서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 응급입원은 소멸되고,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다.

- 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환

자의 동의입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은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호의무자 2명의 서명이 기입

된 보호 입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출받는 것으로 가능하다.

-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와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로 나뉜다.

※ 지정정신의료기관인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

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으면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

※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 응급입원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진단 및 보호신청서’ 와 ‘진단 결과서’를 지자

체장에게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함

※ 이때 지자체로부터 행정입원 의뢰서를 받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수속을 하는 날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함

※ 진단 결과서는 응급입원 시 작성한 진단 결과서와 양식이 같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일의 기간 이내에 자의입

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중 하나의 입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참고서식 16을 활용

할 수 있다.

※ 참고서식 16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파악되는 경우 직

접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행정사항(법 제51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미확인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장등에게 

신상정보조회요청 시 회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서에 조회 요청 가능



입・퇴원
관련 제도

1. 추가진단 제도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3. 입원연장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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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퇴원 관련 제도

1. 추가진단 제도

가.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2주 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며 이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함

나. 주요내용

1) 적용 범위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보호입원)

-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여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입원유형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행정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에 의해 환자의 의

사와 무관하게 지자체장이 의뢰하여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입원 유형

※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 가능

2) 입원 요건

① (보호입원) 입원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입원이 가능함

 	입원치료 필요성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인정

(제43조 제2항 제1호)

자·타해 위험성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②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만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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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인력 및 입원 의료기관

① (보호입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 필요

- 전문의 2인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이하“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 입원 후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

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입원일로 3개월이내 입원 가능

※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의 기간 내에서 입원가능

② (행정입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

관”)에서만 가능하며 전문의 2인(보호입원과 달리 소속은 무관)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

된 소견 필요

-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신청 → 지자체장 진단 의뢰 →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 시 최대 2주까지 입원 가능

- 입원 후 2주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가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입원 가능

4) 입원기간 연장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모두 입원 후 3개월 내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1차 연장(3개월

내), 추가연장(6개월 내) 가능

• 입원기간 연장 심사 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필요(보호입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행

정입원은 기관 소속 무관)

다. 시행방안

1) 지정진단의료기관 선정

•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정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의료기관

- 보호입원 시 입원 대상 의료기관 외에 추가진단 전문의가 소속되어 진단하는 정신의료기관

• (선정 기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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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

- 단, 전문의가 1인이고 입원병상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희망시 예외적지정* 가능

*예) 외래치료를 하는 개원의가 주 1∼2일 입원진단을 원하는 경우

▶ 추가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매칭절차

· 추가진단을 요청하는 의료기관과 진단하는 의료기관이 일주일 접수 건수, 의사 수 등

을협의하여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에게 해당상황을 알림

· 지자체 담당자가 시도 담당자에게 공문발송 → 시도 담당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제도과로 추가진단 매칭에 대한 공문발송 → 국가 입·  퇴원관리시스템 반영

(약 15일 소요됨)

· (지정기간)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경과한 이후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재 지정

· (지정절차) 지자체별로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 후 보건복지부로 승인 요청→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승인 후 지자체에 결과 통보

※ 지정기준 적합성 여부, 기관의 접근성, 진단 수행능력, 기타 지자체별 특성과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심사

② 지정 전 2년간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이 없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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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진단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 : 법 제43조 제4항(최초입원 시 추가진단), 제43조 제6항 제1

호(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시 2인 이상의 진단)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

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5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법인·단

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립정신병원 등)의 관할지

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추가진단전문의 역할

•  입원대상의료기관 외 전문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에 대한 소견을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에게 제출

•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이 입원등 유지 혹은 퇴원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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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 예외규정 시행방안에 따른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 만 가능

• 전문의 1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촉탁의 1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공

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아야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이를 

먼저 신청한 뒤,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

• 법 제43조 제1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후속조치를 통해 인권보

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하의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보

건소 지도감독 등 집중 점검 실시

① 고의·과실로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미신청*

② 전문의 배정을 하기 어렵게 한 경우**

③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으로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 배정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자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예)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신청을 받은 국·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서 

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경우

 (2017.12. 시행, 2018.12. 개정)

1)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환자(시설 입소자)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 2주 이내(14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진단을 실시하

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

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최초 입원(입소)

일로부터 12일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최초 입원(입소)일로부터 12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12일 정오~

14일)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 기간의 말일(14일)이 주말·공휴일로 전환신청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마감되므로 그

다음 평일까지 전환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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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의입원등을 한 환자(시설 입소자)의 기간 연장

비자의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경우, 연장심사 청구 전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

- 입원(입소)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입소)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심사 청구 가능

-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이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 전까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14일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청구 마감일까지 같

은 의료기관 전문의로 추가진단 전환 신청 가능(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전환 신청)

 (2017.12. 시행, 2018.12. 개정)

라. 추가진단 절차

 【지정진단의료기관】

① 행정인력(원무과 등)

(역할) 대상자 확인, 전문의 지원, 진단 결과서 등록 및 원본관리

(대상자 확인) 전문의의 추가진단이 필요한 병원 및 대상자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추가진단

전문의에게 고지

(전문의 지원) 추가진단 가능한 전문의 및 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일정 관리, 전문의 정보를 진

단요청 병원 담당자에게 고지

- 병원 간 매칭의 취소·재지정 등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위탁운영기관)에게 알림(공문발송)

 (진단 결과서 관리) 전문의의 진단 결과서 등록 여부 점검 및 원본 보관

 (추가진단 요청 절차) 해당 환자 추가진단 배정요청(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배정된 환자에 

  대하여 지정 혹은 반려여부 확인하기→1순위 추가진단 매칭기관에서 반려되었을 경우 2,3  

  순위(차순위) 추가진단 매칭기관에 배정요청

•  (진단결과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진단결과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출력 · 서

 명하여 보관 중인 진단결과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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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진단의료기관 협조사항

행정인력(대체근무자) 지정은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담당자의 연락처 및 근무부서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운영자에게 고지

②추가진단전문의

(과정) 1차 전문의 소견 확인, 필요사항 요청 → 병원 방문 및 환자 대면진단 → 진단 결과서 작성

(준비) 1차 전문의 소견 확인*, 보호의무자 및 의료진 면담 등이 필요할 경우 방문 병원에 사

전요청, 준비물품** 구비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 준비물품 : 지정진단의료기관 전문의 명찰, 진단 결과서 양식(기록지), 방문 병원 위치 및 대상자 명단

 (방문) 신분증 제시 및 관리대장 기록·서명 후, 안내에 따라 마련된 장소에서 지침에 따라 환

❖ 주요 평가 기준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진단 결과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후 시스템에 입력, 세부평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평가

- 입력한 진단 결과서는 출력 후 추가진단전문의가 서명하여 추가진단전문의 소속 의료기관에 보관

③ 기타 고려사항

1)환자와의 면담과정

• 추가진단전문의는 입원대상의료기관 치료진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환

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파악

• 추가진단전문의는 면담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입원대상의료기관에 명확히 요구*

*예) 환자의 공격성 발현 등 우발적 사고 대비,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 따른 안전적 조치

• 환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며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추가진단전문

의라고 소개

자 대면 진단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추가진단전문의의 신분증으로 이름과 신분 확인 후 면허번호는 구두로 확인
하여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있는 면허번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추가
진단방문관리대장에는 이름, 면허, 소속번호를 모두 적지 않으며 최소한의 정보(면허번호)만 적도
록 함] → [관리대장은 국가 입· 퇴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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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중 추가진단전문의의 진단 결과 및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의 진단과정에 대해 문의할

경우 입원대상의료기관 치료진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안내

• 환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진단전문의는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정신과

적증상으로 인한 사유(환자의 거부, 진정, 금단 등의 증상)인 경우 해당 상황을 대면한 후 환

자상태 관찰, 차트 등 진료기록 검토, 치료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판단

• 추가진단전문의는 대면진단 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추가진단전문의로서의 소견을

입력하고, 1부를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병원 담당 부서에서 보관

• 작성 완료한 진단 결과서는 수정 불가

•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에 필요한 환자의 입원과 관련된 서류(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 서

류,입원신청서등)의 확인이 필수 검토사항은 아니나, 추가진단전문의가 요청할 경우 입원

병원에서 협조

2)주치의 및 보호자 면담

• 추가진단전문의는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이전에

입원대상의료기관의 담당자에게 요청

•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진단입원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담 가능한 치료진 및 환자와의 면담 내용만으로 ‘진단 결과서’ 작성

• 주치의 혹은 보호의무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는 불가

3)정신건강의학과 검사의 시행

• 추가진단전문의는 주치의의 ‘진단 결과서’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병원 출장 전에 입원대상의료기관에 해당 검사의 시행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대상의료기관은 추가진단전문의 방문 시 해당 결과가 열람될 수 있도록 협조

• 검사 시행 및 결과 취합에 시일이 소요되어 추가진단전문의에게 통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진단전문의에게 사실을 고지

• 입원대상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

는 불가

• 심리검사 등 검사 시행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단 결과서 ‘그 밖의 의견’ 란

에 검사확인 필요사항을 기재*

* 입원적합성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이 해당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확인 및 심사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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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대상의료기관】

①행정인력

(역할) 입원 신고, 방문 진단 지원을 위한 준비, 통지결과 확인 및 조치

(대상자 확인) 비자의 입원 환자 발생 시 신고서를 입력하고 매칭 가능한 병원을 선택

(전문의 지원) 추가진단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전문의 인적사항과 방문일정 확인하고

그 일자를 병동 의료진에 고지

- 병동 의료진은 추가진단전문의 방문일을 진단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추가진

단 전문의가 보호의무자 등의 면담 등 추가 정보 요청 시 협조

- 대상자와 관련기록(차트 등)을 순서대로 대기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진단이 운영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 대상자 및 추가진단전문의 신변 보호

❖ 구체적 협조사항

관리대장에 추가진단전문의의 서명을 받고 이를 보관

  추가진단전문의의 진단을 위하여 안정된 공간 제공, 차량주차, 최초소견 등 기록, 지원인력 등 제

반사항 협조하는 등 진단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함

  �추가진단전문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결과 확인) 진단 이후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이 통지한 입원등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계속입원 또는 퇴원 조치

② 기타 고려사항

1) 면담 대상 환자

•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 당시의 상황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면담을 할 예정임을 통지.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 과정 및 

결과 통보 과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고지. 단, 추가진단전문의의 소속병원 및 성명은 비공개

• 환자가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진단 지정일 이후 면담을 하겠다

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면담은 불가함

• 면담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환자에게 추가진단전문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면담 환경제

공 및 이행할 수 없는 약속 등은 불가

• 대상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격리·강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름. 주치의

가격리·강박의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격리·강박을 종료한 후 면담 실시하고, 이유가 해

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강박을 유지한 채 추가진단전문의의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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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알코올 등의 금단 상태에 있거나 지남력 손상 등의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진

단전문의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 추가진단전문의의 방문 및 대면진단이 이루어졌으나 방문 당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여(진정상

태, 수면, 금단, 인지장애 등) 방문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추가진단 전문

의의 재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방문 사실을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시켜 주며 재방문은 불가함을 설명

• 추가진단전문의 방문 이후에 퇴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권리고지에 포함

된 사항(처우개선, 인권위 제소, 인신보호청구 등)을 재고지

2) 추가진단전문의에 대한 협조사항

• 환자를 면담하기 전에 입원병원 치료진이 환자의 질환이나 질병 및 자·타해위험성 등에 대해 추

가진단전문의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면담 이전에 열람하도록 협조

• 면담 중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황이 있다면 미리 추가진단전문의에게 설명하여

만약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진단전문의가 방문 전에 보호의무자 혹은 주치의 등과 별도의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도

의 공간에서 이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3) 면담 환경 준비

• 면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시 간단한 필기 도구 등 제공

• 면담 시 병원의 치료진이 지근거리에 대기하여 환자와 단독으로 면담실에 입실해있지 않도록 하

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비

• 환자, 보호의무자, 추가진단전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 또는 녹화는 불가

4) 병원 내 기록의 작성

• 추가진단전문의의 방문에 관한 사항 및 면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의무기록에 표기. 다만, 추가진

단전문의의 이름과 소속이 의무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전문의’라고 표기

• 추가진단전문의가 대면진단을 하였으나 격리나 강박·진정·수면·금단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

도 환자의 상태 및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에 기록

5) 보호자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 보호의무자 등이 추가진단전문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진단전문의의 업무는 환자에 

대한 대면 면담이 우선임을 설명. 보호의무자의 면담 요구에 대해 추가진단전문의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보호의무자 면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가진단전문의의 결정에 따름

• 추가진단전문의가 보호의무자와의 면담에 응할 경우 접촉 방식(대면·전화·서면 등) 등의 조정

은 입원대상의료기관에서 추가진단전문의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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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진단전문의 진단 결과서 작성 안내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신규입원 환자(입원 2주 이내 시점 평가)

1) 진단명의 기재

• 기존 진단명: 1차진단의의 진단명을 기재함

• 최종 진단명: 추가진단전문의가 판단한 진단명을 기재함

진단은 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임상적인 판단에 의한다. 기존 진단명과 최종진단명

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1차진단의 및 추가진단의의 진단명의 일치 여부는 “진단 결과서”

최종소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증상 평가

• 환각/망상/흥분 및 충동성/우울, 무기력 및 정신운동지체/조증/의식장애 또는 혼미/행동

조절장애 등의 정신의학적 영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경

우 해당영역에 체크함

• 중독질환, 인격장애, 소아청소년 질환,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에 있어서도, “증상”항목란

에 ‘그 밖의 증상’을 체크하고 해당 증상을 직접 기입

3) 치료의 필요성 (need for treatment)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정신질환자의 진단명, 증세의 심각도, 입원 당시 및 평가일의 증상, 기왕력 및 치료이

력등을 종합하여 치료 필요성을 판단함

• 환자와의 면담, 1차진단의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

리하여 치료 필요성 판단의 근거로 기록함

• 치료의 필요성은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 할 수 있음. 단, 참고

자료이므로 임상의사의 전문적 소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평가 점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중증도의 병’ 부터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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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치료 또는 요양의 필요성

①정상 없음

② 정상과 병의 경계 낮음

③ 경도의 병 낮음

④ 중증도의 병 보통

⑤ 심각한 병 높음

⑥ 매우 심각한 병 아주 높음

⑦ 극히 심각한 병 아주 높음

4)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평가

• 입원 당시 정신질환자가 보인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환자 본인이나 타인

의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자·타해 위험의 추가적인 발생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함

• 환자와의 면담, 1차진단의의 진단 결과서, 기타 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타해 위험성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 	자신에 대한 위험 및 타인에 대한 위험을 구분하여 판단함

시행규칙

34조 2항

자·타해위험의

기준

  	법 제43조 제2항 제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②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경우

③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④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⑤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

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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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해 위험의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위험, 상습적인 위해/위험의 개연성을 판단함

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자살 또는 자해의 시도가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의 예시

※ 지난 1년 이내의 자살이나 자해시도 경험이 있음

※ 명료하고 구체적인 자살이나 자해시도 계획이 있음

※ 지속적인 자살생각이나 자해충동에 몰입하고 있음

②증상의 악화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식의 부재, 치료환경의 미비 등의 사유로 증상이 심각한 수

준으로 악화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산의 탕진, 신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음, 위생 및 청결의 문제로 인한 감염성 질환

의 위험 증가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증상의 지속 및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에 심대한 장애가 지

속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신체적 건강관리를 포함 기본적 자기관리능력에 심대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

③자·타해 위험 개연성의 예시

※ 과거 자해나 자살 시도 또는 폭력 행동(기물 파손 포함), 과소비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정신질환자가 투

약을 중단하거나 경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④중독성 약물의 과도한 복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예시

※ 제어되지 않는 갈망 등 중독의 문제로 야기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위험성

※ 의식장애, 혼미,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자해 위험성 증가 및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 위험

※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

⑤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등 타인의 신체나 생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⑥ 방화, 기물파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재산,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 타해의 경우 아래의 폭력위험의 판단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6문항 중 2문항 이상이 ‘있음’일 경우 폭력의 가능성이 높음

1. 혼란스러움 (횡설수설 또는 지남력 상실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2. 예민함 (쉽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상태) ① 없음 ② 있음

3. 시끄러움 (소리가 크게 나거나 소란스러움을 유발) ① 없음 ② 있음

4. 신체 위협 (공격적인 자세) ① 없음 ② 있음

5. 언어 위협 (협박 또는 위협하는 말) ① 없음 ② 있음

6. 물건 공격 (물건에 대한 폭력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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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의견

진단 결과서 최종 소견 수립의 근거가 된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할 수 있음. 환자, 치료진으로

부터 획득하여 판단한 소견들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들(보호의무자와의 면

담 혹은 검사의 결과 등)을 기록함

6) 최종 소견

앞서 기록한 증상을 바탕으로 입원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원ㆍ입소 필요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7)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

•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1차 진단 결과서 소견과 추가진단전문의 2차 진단 결과서 평가 결

과 모두 입원 필요 소견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 가능

• ㉮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가결과 그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추가진단전

문의의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입원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즉시 퇴원 조치

【연장입원심사】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은 입원 2주 시점에서의 2인 진단과 동일

  정신의학적 상태 및 자신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동일한 관점으

로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정

❖ 다음의 사항들은 진단 결과서의 “그 밖의 의견”란에 기록함

1) 자기관리능력의 장애 및 이로 인한 증상 및 신체질환 악화 가능성

환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장애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시설에서의 관리지

원이 불확실한 경우 기존 증상 및 신체질환의 악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

2)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치료전환 가능성

※ 병식 및 다른 형태로의 전환 가능성 평가는 병동 관찰 기록 및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기준에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음

① 병에 대한 인식

• 병에 대하여 지적수준의 병식(intellectual insight) 이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신

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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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및 질환 자체를 완전히 부정, 현재의 치료과정을 망상적 사고로 이해하거나 혹은 과

거의 문제일 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치료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위험

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② 외래통원치료 및 자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

• 정신질환자의 증상 정도에 비추어 병식이 있고 지속적 치료계획에 동의하고 치료진이나 

보호의무자의 치료 권고에 협조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검토연장 ‘필요’ 또는 ‘불필요’로 평정하고 종합소견을 작성

하도록 함

① 지역사회와 복귀 시 보호의무를 맡아줄 사람

• 단순 존재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② 거주 가능한 주택 또는 입소시설 여부

• 입소시설의 경우 실제적으로 입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을 위

한 정신재활시설이 퇴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최종 소견의 제시 및 종합 소견의 작성

별지서식 제 16호의 평가 영역 및 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연장 필요’ 또는 

‘불필요’로 평정하고 종합소견을 작성하도록 함

5)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 필

요소견인 경우에만 연장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절차 수행



2.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가. 개요

1) 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입원·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법 제43조, 보호입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등 (법 제44조, 행정입원)

2) 근거법령

• 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법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

회 신고사항)

• 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시행령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

원회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제23조(입

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법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

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 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 법 시행령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법 시행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나. 시행방법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설치)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

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안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국립정신병원 ②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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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관할 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시행령 제21조 제2항)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구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④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

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설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

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의 구성)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

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통사항

※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제

척(除斥)된다.

•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퇴원등으로 의결된 것
으로 본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조사원

➜ 조사원의 자격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② 정신건강전문요원

③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다. 입원등적합성심사 절차

1) 신고

•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45조 제2

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하의 사항을 신

고하여야한다.

① 입원등 신고서 (참고서식 제10호)

② 증빙서류 첨부: 환자,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등록

※ 신고된 건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메뉴를 통해 관리

신고 접수 조사 심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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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①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

면조사 신청 여부*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43조(보호입원) 또는 제44조(행정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동의입원) 또는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보호입원)또는

제44조(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③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접수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입

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

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사

•서면조사

- 서면조사란 조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회부

전 실시한다.

① 서류 검토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 진단 결과서 등 서류를 각 항목별점

검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②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 요청 : 증빙자료 구비여부는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체크한 ‘체크리스트’ 

를 확인하고,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증빙자료를 열람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한

다. 증빙자료 미비사항을 발견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등에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기일 안에 보완·요청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법 제8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면(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 회부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

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의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

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①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 제17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

여도 된다.

① 조사일시

② 조사원의 소속 및 신분

③ 조사내용

④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면(직권)조사 한다. (시행령 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제3항)

① 면담

② 자료 확인

③ 현장조사

④ 녹음, 녹화 또는 사진촬영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방법

※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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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2항)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②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③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④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

나 고발한다.

4) 심사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 검토내용

① 기초조사보고서

② 보호입원 신청서, 행정입원 의뢰서

③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④ 전문의 2인의 진단 결과서 각1부

⑤ 대면조사보고서(작성 시)

⑥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등

②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 자료 제출 요청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

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된 건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

원회에 심사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이 아님에도 신고된 경우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된 건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건을 입원심사소위원회

에 심사 회부하여야 한다. 단, 심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

에서 각하할 수 있다.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을 하였으나,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심사가

이뤄지기 전 퇴원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된 건이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거나 각하한 경우, 국가 입·퇴

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 등에게 해당 건이 종결처리되었음을 알리고 해당 환자에게 안내할

수있도록 한다.

• 입원심사소위원회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통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등의 적합성에 대한 구

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참고서식 제18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적합성심사 결과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방법을 심사 대상인 환자에

게 알린 후 , 통지서에 서명을 받아 1부는 입원등을 한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도

록 한다(참고서식 제18호).

070 071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퇴원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입원등을 한 환

자를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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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연장심사 제도(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개요

본 지침은 정신건강복지법(이하 “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

인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외래치료 지원등의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본 지침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환자의 개인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등의 사실 

통보, 퇴원 및 처우개선, 외래치료 지원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활용한다.



가. 입원 기간 연장 심사1) 지침

1) 심사과정

정신의료기관 등
지자체장에게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

(입원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

하여 해당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 및 임시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자의 및 동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 지원, 이송 
명령, 입원등 기간 연장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내
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

시장•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

광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심사청구

회부

심사

조치내용
통지

조치사항
이행

재심사
청구

재심사
회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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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인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의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입원기간 연장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8조)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장심사를 청구하면서 입원병원을 포함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

된 2인 이상의 전문의는 ‘진단 결과서 (별지 제16호서식)’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서 입력하여 작성한다.

  국립정신병원장은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여 ‘입원기간을 연

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혹은 불일치된 진단여부를 정신의료기관에 통지

 해당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추가진단전문의의 평가 결과 모두 입원연장필

요 소견인 경우에만 입원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정신의료기관은 결과를 출력해 별도로 보관한다.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서(1,2차),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만)와 함께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를 국가 입·  퇴원

 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입원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한 심사청구인은 심사 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해당사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58조 제2항)

※ 심사청구인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

서)에 기피를 구하는 위원과 기피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제출 → 지자체 정신

건강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서를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함(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함)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

심사위원회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➊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

➋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➌ 3개월 이내 재심사

•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

거나 지역사회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

를 거쳐 퇴원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➍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

로 이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

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한다. 행정입원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4항의 ‘지정정신의료기

관’을 참고할 수 있다.

  행정입원 환자는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하다.

➎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

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입원유형 전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 보호·행정입원 퇴

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➏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별도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가 없더라도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

로 외래치료 지원을 발령할 수 있다.

➐ 입원기간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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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

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법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입원기간 연장 시 심사 결과 보호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해야 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음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기간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

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

다. (법 제43조 제7항)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

구하여야 한다.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

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

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재심사청구 (보호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시·도시자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

사를 청구하여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 부

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

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 

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

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⑦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⑧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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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입원 후 법이 정한 입원연장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등 유지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입원연장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연장 청구,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진단,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환자의견

진술등을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 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통지와 권리
고지구비 확인

통지와 권리고지
구비 확인

입원 기간 연장 
심사 확인 요소

동의 형식
확인

입원필요성
유지여부 확인

기관의 처우
적정여부 확인



3) 심사방법

-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대면 심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대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신

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

니하여도 된다. (시행령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

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1항)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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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지침

1) 심사과정

정신의료기관 등 지자체장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보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통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청구

회부

심사

조치내용
통지

조치사항
이행



①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

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

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

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2조 제2항)

 그러나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52조 제4항)

• 이 때 정신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와 아래 서

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0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

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0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

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

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➊통보

•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의 위험이 예측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위

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한다.

➊미통보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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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자체장은 퇴원등의 사실통보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로 작성하여 심사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

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

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보’일 경우 퇴원 사실 통보를 전송한다.(국가 입·퇴

원관리시스템)



다.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지침

1) 심사과정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 고지

퇴원 및 처우
개선 청구권 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청구내용을 즉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

하여 해당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 및 임시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자의 및 동
의입원으로 전환, 외래치료 지원, 이송 명령, 계속
입원 등 결정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내
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14일

이내)

시장•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

광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

회부

심사

조치내용
통지

조치사항
이행

재심사
청구

재심사
회부

재심사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필요시 지자체장

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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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권 고지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

무자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 그 방법은 서면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구두로도 설명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

3항).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

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② 심사청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 등)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적정성 여부 포함)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

55조 제1항)

퇴원등(퇴원 또는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퇴원등 또는 처

우개선 심사청구서(별지 제21호서식)’1부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3조)

③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

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

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9조 제1항)

❖ 퇴원등 또는 임시퇴원등 명령

임시퇴원 명령은 시·군·구청장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한다.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군·구청장은 3개월 기간 내에서 재입원을 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

❖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처우개선 조치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작업요법의 적정성 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을 한다.

❖ 3개월 이내 재심사

3개월 이내 재심사는 퇴원청구를 한 입원환자가 아직 그 증상의 회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지

역사회 내 거주나 가족관계에서의 자원 등이 미확보되었을 경우 단기간 내에 재심사를 거쳐 퇴원

여부를 다시 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퇴원청구를 한 환자가 현재의 입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송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이송을 결정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이 이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정신의료기관

이나 정신요양시설을 특정하여야 함

※ 행정입원 환자는 법 제44조 제4항의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

관 입원만 가능하므로 정신요양시설 이송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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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입원환자가 퇴원청구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분간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입원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유형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신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입원유형 전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 보호·행정입원 퇴원처리

후 환자로부터 자의입원신청서 또는 동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구비해야 한다.

❖ 제 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별도의 외래치료 지원청구가 없더라도 입원연장심사청구에서도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

료 지원을 발령할 수 있다.

❖ 계속입원등 결정

입원환자의 퇴원청구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그 퇴원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속입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계속입원 결정을 한 경우 입원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입원기간에 따른 만료일까지만 계속입원 될 수 있다.

⑤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조치사항

및 그 조치의 이유)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

하여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59조 제4항).

⑥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심사 결과 퇴원 또는 임시 퇴원 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

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 또는 임시 퇴원 시켜야 한다.

3개월 이내 재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기간 내에 지자체에 입원기간 연장을 청구하

여야 한다.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전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정신의료기관등이 통

지 받은 날부터 보호입원은 퇴원되고,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으로 입원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위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연

장심사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환자를 퇴원처리하고,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처리 

하여야 한다.

• 이송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은 이송된 날부터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연장심사

였을 경우 3개월, 6개월 연장심사였을 경우 6개월)

• 이 명령 또는 조치는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재심사 청구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

를 청구하여 한다. (시행령 제30조)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 부

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①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생년

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  ③ 청

구내용 및 사유, ④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된 ‘재심사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시행령 30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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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

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입원등 기간연장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청구의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연장 포함)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 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45조)

⑧ 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

역정신건강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⑨ 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사내용

- 환자가 적법하게 입원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입원 및 계속입원연장 당시 등의 상황에서 법이 정한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적합 결정,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연장결정 등 각 통지와 권리

고지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자의입원과 입원연장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형식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진단과 증상, 그 밖의 일상생활 기능장애의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 등 입원치료의 필

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처우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강박과 격리의 남용, 치료 목적이 없는 약물투여나 강제노역, 각종 권리고지

및 통지의 이행여부 등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통지와 권리고지
구비 확인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확인 요소

동의 형식
확인

입원필요성
유지여부 확인

기관의 처우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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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66조)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심사를 할 때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법 제57조 제2항)

• 의견청취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술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

다. (시행령 제32조)

• 심사일시

•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성명, 소속, 연락처

• 심사내용

- 심사를 할 때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

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1항)

• 진료기록부

• 입원등 당시의 대면진단 내용

•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의사 확인

• 제42조제2항에 따른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사유

•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 투약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제76조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결과

• 입원적합성신고에 관한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 및 입원연장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광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외래치료 지원 심사지침

1) 심사과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치료중단 시 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받도록 명령(명령받은 날부터 

14일이내)

후속조치

환자 및 
보호의무자 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재심사 
청구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

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외래치료 지원 청구 가능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

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외래

치료 지원 청구 가능

심사청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회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조치내용
통지

정신의료기관 등

청구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심사하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
기관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
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 통지

지자체장이 통보한 내용 이행
조치사항
이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공무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은 해당 환자가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조치사항
확인 및 평가

시장·도지사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청구 내용 회부재심사 회부

광역정신건강심
사위원회

즉시 시·도지사에게 심사결과 보고재심사

청구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접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
  회에 회부하여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간내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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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 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1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명

령 청구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

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

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지원 청구서(입원 환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

포함)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건을 관할 지자체로 이송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

할하는 지자체로 이송한다.

②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외래치료 지원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있다.

③ 심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

64조 제3항)



④ 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

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64조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의 치료

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정

신의료기관, 치료방법, 내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조치사항 이행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연장 포함)

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⑥ 조치사항 확인 및 평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직

원으로 하여금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하여 분기별 1회씩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

는지 통원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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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재심사 청구 (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법 제60조 제1항)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

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외래치료 지원의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청구서’에 심사결

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

규칙 제45조 제2항)

⑧재심사 회부 (시장・도지사)

시·도지사가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법 제61조 제1항)

⑨재심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역정신건강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조치내용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4조 제5항)

•  이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

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 포함)’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

조의2 제2항)

•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 평가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평가를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

포함)‘를 송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

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6항)

• �이 때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 포함)’를 송부해야 한다. (시행

규칙 제47조의2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법 제64조 제7항)

•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보호입원)에 따라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 제44조제7항(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9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

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5항)

2) 심사내용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작성한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에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토대로 외래치료 지

원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적정성 여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료순응도, 재발에 대한 과거력,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행동의 경험 및 향후 위험성 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신의료기관등에 출입하여 대면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서식은 [별지 제26호]를 활용하여 보고하되, 서식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처리하여 보
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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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64조 제8항)

소속 공무원,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필요할 경우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에게 외래치료 지원 연장심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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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1) 입원등 기간연장 심사

(1) 심사청구서식

심사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결

과서’,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동의서’(보호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입원등 통지서’등이며, 필요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서식 설명

 입원등 연장심사 신청서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는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

호서식]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첨부서류

  보호의무자 입원등 연장 동의서 1부(보호입원에 한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결과서 각 1부

  국립정신병원장이 송부한 「참고서식 제8호서식」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1부

  환자의견진술서 1부(권고사항)

  입원등 기간 연장 동의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보호입원에서 입원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에 따라 의

료기관에서 보호의무자 2인에게 작성하도록 한다.

• 반드시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보호의무자가 1명이었던 경우는 1명)

이 입원기간연장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에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

는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기존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하다.

•최초에 보호의무자가 1명밖에 없어서 1명이 신청하였으나, 이후 후견인 지정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새로 생긴 경우 1명을 추가하여 연장가능(추가된 보호의무

자 증빙서류 구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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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의무자의 개명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호의무자의 요건, 우선순위는 Ⅱ. 입·퇴원 유형별 안내의 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참조

  진단결과서

진단결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별지 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 진단결과서 작성 기준은 Ⅲ. 입·퇴원 관련 제도의 1. 추가진단 제도 참조

  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

• 국립정신병원장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제출받은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

여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요’라는 통지를, 그 외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불필요’라는 통지

를 내린다.

•통지방법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치료를 위한 입원등 통지서[참

고서식 제8호 서식]’).

➜ 행정입원인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국립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가 필

요하다고 받은 통지를 지자체장에게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을 참고하여 환자의 입원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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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결과통지서식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서식으로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입원등 및 입원

등 기간 연장 통지서’가 있다.

① 서식 설명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퇴원

등 또는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로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당 정신질

환자 및정신의료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 통지서

입원기간 연장 심사결과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을 한 사람과 그 보호

의무자에게 입원을 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때 ‘입원등 및 입원등 기

간 연장 통지서(참고서식 제7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서식 제7호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정신의료기관등은 본 참고서식 7호서식(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퇴원등의 사실 통보

(1) 심사청구서식

정신의료기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신병적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치료가 중단되면 증

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결과통지서식

지자체장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를 국가 입·퇴원관리로 통지

하며 정신의료기관은 그 결과가 ‘통보’일 경우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정

신건강복지센로 전송한다. 단, 결과가 ‘미통보’일 경우 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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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1) 심사청구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1호 서식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 포함)에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를 적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 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결과통지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사

항을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에 작성하여 심사청구인, 해

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외래치료 지원

(1) 청구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래치

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5호 서식,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

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 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환자, 치료중단 환자, 연장환

자)’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64조 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제64조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
서’로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환자가 외래치료 지원을 받기로 결정

한 정신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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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사

(1) 심사청구서식

 재심사 청구서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외래치

료 지원 결정 또는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

  �심사기간 내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심사결과 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심사결과통지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참조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환자 

및 보호자,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지원결정 중단 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은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

에는 그 사람의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 명령서(별

지 제29호 서식)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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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법정서식ㆍ참고서식

2. 수가청구지침

3. 묻고 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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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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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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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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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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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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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08 10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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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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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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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서식]

권리고지 및 확인서
※ 해 당 되 는  [ ]에  √표 시 를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입원

기관

기관명 정신의료기관의 장(성명)

주소 연락처

11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에  년  월 일 시

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중

 [ ] 자의입원   [ ] 동의입원  [ ] 보호입원  [ ] 행정입원 

  분에 입원되었습니다.

 [ ]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3. 입원유형에 따른 퇴원방식

가. 자의입원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절차를 거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요구할 경우 퇴원이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보호입원 환자 및 행정입원 환자는 퇴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4. 퇴원이 제한되는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다음의 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원 대면조사신청(정신의료기관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가능)

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다.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6. 위 각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기

도구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드립니다.

7. 그 밖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외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나.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입원 환자들께서는 입원기관의 치료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리고지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제공, 문해·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성 지원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의 권리행사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서식을 임의

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년  월  일 

※ 아래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에게
아래 권리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권리고지 확인서
조사원 대면조사신청 [ ] 신청함, [ ] 신청 안 함, [ ] 신청불능(사유:  )

고지일시:  년  월 일 시  분 환자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1 성명  (서명) 보호의무자2 성명  (서명)

서명불능사유:  [ ] 서명거절, [ ] 서명불능(사유:  )

확인담당자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 환자에게 위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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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Ⅲ. 부록

Notice of Rights and Confirmation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Institution of
admission

Name of institutio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11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Health Pati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e following rights are accorded to inpatients.

1. You were admitted at the above mental health institution on / / at : .
2.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you fall under:

[  ] Voluntary Admission  [  ] With consent admission  [  ] By legal guardian Admission  [  ] Administrative Admission 
[  ] Emergency Admission

3. Discharge Method According to Admission Type
(a) The discharge of patient admitted voluntarily can be requested any time following the discharge procedure.
(b) The discharge of patient admitted with consent may be restricted up to 72 hours from initial discharge request.
(c) The discharge of patient admitted by legal guardian and administrative admission patient may be restricted.
(d) The discharge of patient admitted emergently, in principle, is within 3 days.

4. The by legal guardian and administrative admission patient who are restricted from discharge have the right to the following:
(a) Request face-to-face investigator for examination of legitimacy of Admission

(you may apply orally to mental health institution staff)
(b) Make a request to the Mental Health Review Committee for improvement of treatment review such as hospital discharge.
(c) Make a court-granted habeas corpus relief.
(d) Make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5. Examination of legitimacy of Admission reviews the patient in the by legal guardian admission and administrative 
admission within one month.

6. The documents for each of the aforementioned applications and claims are kept adjac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ppeals box" within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and writing instruments are provided. The completed documents 
are sent to the relevant institution.

7. In addition,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of the other rights specified in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s:
(a) Matters concerning prohibition on accommodation and harsh treatment
(b)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s on special medical treatment
(c)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s on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visitation
(d)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 on isolation of patients

8. Inpatients are requested to cooperate with the measures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for treatment and safety.
※We ask provis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notice and confirmation forms can be filled out freely. Please cooperate with
assistance, such as filling out the form, if the patient have trouble reading, writing, understanding, etc.
※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this 
form, which instructs inpatients on how to exercise their rights, cannot be changed or used arbitrarily, and the institution must
maintain the confirmation signed by the mental health patient and his or her legal guardian.

Head of Mental Health Institution
official

seal
omitted

Date (YYYY/MM/DD): / / 

※ The following parts in bold must be filled out by the patient. If the patient is unable to write, the person in charge may fill out
the reason for such.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 patient with one copy of this form and ask the patient to
complete the Confirmation of Notice of Rights on the other copy, which will be kept at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Notice of Rights
Intention for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or [  ] Yes  [  ] No  [  ] Unable to confirm (Reason: )

Date of notice: YYYY  / MM  / DD  : Legal Guardian 1 Name (Sign)

Patient Name (Sign) Legal Guardian 2 Name (Sign)

Reausnoanb lfeo rt ob esiing n
g :  [  ] Refusal to sign, [  ] Unable to sign (Reason: )

Verified by Date Created
Date (YYYY/MM/DD): / /

Name 
(Sign)

※ According to Article 89-1-1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if the patient is not informed of the aforementioned rights, the
director of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be fined up to KRW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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权利告知及确认书
※ 请在有关选项的[ ]内打钩（√）。

患者

姓名 出生日期

（男、女）

联系方式

地址

入院

机构

机构名称 精神医疗机构负责人（姓名）

地址 联系方式

11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6条及《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入院患者享有如下权利，特此告知。

日1. 您于          年     月         时  分入住上述精神医疗机构。

2. 在《精神健康福利法》规定的入院类型中，您属于

[ ] 自愿入院  [ ] 同意入院  [ ] 保护入院  [ ] 行政入院  [ ] 紧急入院。

3. 各入院类型相应出院方式

（1）自愿入院患者有权随时要求出院，按流程办理出院手续后即可出院。

（2）同意入院患者要求出院时，可被禁止在72小时内出院。

（3）保护入院患者及行政入院患者可能会被禁止出院。

（4）紧急入院患者原则上可以在3天内出院。

4.被禁止出院的保护入院及行政入院患者有权提出如下请求：

（1）就入院合理性审查问题提出调查员面对面调查申请（可向精神医疗机构员工口头申请）

（2）精神健康审查委员会出院等待遇改善审查请求

（3）医院人身保护救济请求

（4）国家人权委员会陈情

5.保护入院及行政入院患者在1个月内接受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的审查。

6.上述内容相关申请书及请求书放置于精神医疗机构国家人权委员会意见箱旁，现场提供书写工具，填写完成后，工作人

员会将表单寄送至有关机关。

7.《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规定的其他权利内容如下所示：

（1）关于禁止收容及虐待行为等的事项

（2）关于限制特殊治疗的事项

（3）关于禁止限制通信及探视自由的事项

（4）关于禁止隔离等限制的事项

8.请入院患者对入院机构的治疗及安全措施予以协助。

※在患者填写权利通知及确认书时，应当为患者提供自由填写环境。如患者有阅读理解、认知功能障碍，可通过帮其填写

等方式协助患者完成。

※本表格旨在对《精神健康福利法》第6条第1项及《精神健康福利法实施规则》第2条第1项规定的入院患者权利行使方法

进行说明，不得随意更改，医疗机构应当保管好精神疾病患者和监护人签完字的确认书。

精神医疗机构负责人 盖章

年  月  日 

※ 以下加粗部分必须由患者本人填写。患者无法完成时，可由确认负责人记录有关事由。精神医疗机构为患者提供一份

本表格，另一份由患者填写权利通知确认书后，交由精神医疗机构保管。

权利通知确认书
调查员面对面调查申请 [ ] 申请 [ ] 不申请 [ ] 无法申请（事由：  ）

通知时间：  年  月  日  时  分 患者姓名  （签字）

监护人1姓名  （签字） 监护人2姓名  （签字）

无法签字事由： [ ] 拒绝签字 [ ] 无法签字（事由：  ）

确认负责人

填写日期

 年  月  日

姓名 

 （签字）

※ 未向患者告知上述权利的，将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89条第1项第1号，向精神医疗机构负责人处以100万韩元以

下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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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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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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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4호서식]



148 149

❖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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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精神健康福利法 参考表格第 号表格■ 《 》【 】

住院 等 患者 出 院等 意 愿确 认 书

患者

姓名 身份证号码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住院

类型

[ ] [ ] 自愿住院   自愿入住

[ ] [ ] 同意住院   同意入住

 41 1您是 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第 项规定的自愿住院或自愿入住患《 》

42 1者 是同法第 条第 项规定的同意住院或同意入住患者 针对该类型的住院或入住患者 根据同法第， 。 ，

41 3 42 4条第 项或同法第 条第 项规定 需要自住院之日起 每两个月确认一次是否有出院意愿 为此， ， 。 ，

请确认是否有出院意愿 请在下方填写是否有出院意愿后填写日期并签名， 。

 [ ] 有出院意愿

 [ ] 无出院意愿 想要继续住院，

 [ ] 其他

 具体事由：

年 月 日

患者： 签名或盖章（ ）

210mm×297mm【 80g/ 80g/胶版纸 或中质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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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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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5]



152 153

5精神健康福利法 参考表格第 号表格■ 《 》【 】

[ ] [ ] [ ]自愿 同意 保护 住院等患者出院等申请书（ ）
[  ]请在相应 内打※ √ 。

申请人
患者（ ）

姓名 身份证号码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监护

义务人

姓名 身份证号码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申 请 人

如果是患者（
本人 则可以，
省略不写）

姓名 身份证号码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为从贵精神医疗机构等出院 申请人 患者或监护义务人， （ ）根据《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

41 2 42 2 43 9务支援相关法律 第 条第 项 第 条第 项或同法第 条第 项规定提交出院等申请书》 、 。

申请出院的事由■ ：

收 到 出 院 等 申 请 书 的 精 神 医 疗 机 构 等 的 负 责 人 应※
立即让患者出院等 或向患者提供拒绝出院的事由及出院审查请求权告知书 在此期间 即使患者多次， 。 ，
表达出院等申请意愿 也仅填写一次出院等申请书， 。

年 月 日  时 患者填写（ ）

申请人： 签名（ ）

监护义务人同意上述出院申请。
监护义务人： 签名（ ）

/精神医疗机构负责人 精神疗养设施负责人阁下

80g/ 80g/胶版纸 或中质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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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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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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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精神健康福利法 参考表格第 号表格■ 《 》【 】

[ ] [ ]出院等拒绝事由及出院等审查请求权 告知书 通知书（ ）

患者

姓名 出生年月日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监护

义务人

姓名 出生年月日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与患者的关系

住院

机构

机构名称 联系方式

地址 负责人

1. [ ] [ ]患者 监护义务人（ ）
[  ]根据《 42 1 34 1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第 项及同法施行规则第 条第 项规》

定同意住院等 /是出院等受到限制的同意住院等患者 监护义务人， 。

[  ]根据《 43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规定住院 是出院等受到限制的》 ， 保护

住院等 /患者 监护义务人。

[  ]根据《 44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规定住院 是出院等受到限制的》 ， 行政

住院等 /患者 监护义务人。

2. 出院等受到限制的具体事由如下。

3.患者是同意住院等患者时 出院等受到限制期间内可以转换为保护住院等或行政住院等患者 如果是保护住， ，
院等患者 则日后一定期间内出院等可能会受到限制， 。

4. 出院等受到限制时 可以申请调查员面对面调查 保护住院等患者接受住院适合性审查时， ， ，可向管辖地区精

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等审查。
* 2018 5 30可于 年 月 日起 申请， 住院适合性审查与调查员面对面调查。

5. 监护义务人也可向管辖地区精神健康审查委员会请求进行出院等审查 特此告知， 。

年       月 日

患者签名： 签名

监护人签名： 签名

/精神医疗机构负责人 精神疗养设施负责人 印

210mm×297mm【 80g/ 80g/胶版纸 或中质纸（ ㎡） （ ㎡）】
备注 该栏不包含在表格内（ ）

[ ] 2请在相应 内打 在第 项空白处填写具体事由※ √ 。 。
精神医疗机构等必须向患者提供一份本表格 另一份在患者签名后保管※ ， 。

※ 精神医疗机构等必须直接将本表格交给监护义务人 或使用短信 邮件 传真中一种以上方式寄送给监护义务人，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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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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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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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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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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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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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1호서식]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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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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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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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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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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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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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al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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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精神健康福利法 参考表格第 号表格■ 《 》【 】

紧 急住 院 通知 书

患者

姓名 出生年月日

男 女（ 、 ）

联系方式

地址

住院日

年  月  日

住院期间预计到期日

年   月   日

住院

机构

机构名称 联系方式

地址

根据《 50 6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第 项规定 向患者的监护义务人 监护》 ， （

人 告知以下各项事实） 。

1. 50根据 精神健康增进及精神病患者福利服务支援相关法律 第 条规定 为进行紧急诊断及治疗 患者已《 》 ， ，

自上述住院日起三天 公休日除外 内紧急住院（ ） 。

2. 作为被推测为精神病患者的人 发现其危害自身健康 安全或对他人造成危害的危险可能性较大 没有， 、 ，

时间采取自愿住院或同意住院等其他住院措施 在医生和警察同意的情况下让患者紧急住院， 。

3. 患者作为紧急住院患者 自住院日起经过三天 公休日除外 后住院期间到期 但在紧急住院期间内 根， （ ） 。 ，

据精神健康医学科专业医生的诊断 监护义务人的申请或特别自治市市长 特别自治道知事 市长 郡、 、 、 、

守 区厅厅长的住院等委托 可转换为其他住院类型、 ， 。

4. 患者在紧急住院后 将根据精神医疗机构负责人的指示接受精神健康医学科专业医生的诊断 通过诊断结， ，

果认定无需继续住院时将立即出院。

5. 监护义务人 监护人 如有咨询事项 可拨打上述住院机构的电话号码进行咨询（ ） ， 。

年 月 日

精神医疗机构负责人 印

210mm×297mm【 80g/ 80g/胶版纸 或中质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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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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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8호서식]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
※ 해 당 되 는  [ ]에  √표 시 를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주소

환자 입원(입소)일

 년  월  일

입원(입소)기관명 입원(입소)신고일

 년  월  일

사건번호

1. 환자는

[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보호입원(입소)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7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행정입원 되었습니다.

2. 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입소)

적합 결정[ ]
이유 [ ] 입원과정이 적법하며,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됨

입원(입소)

부적합 결정[ ]
이유

[ ] 환자이송 중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이송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 신고서의 정보 누락 및 사실 확인이 어려움

[ ] 1·2차 진단결과서 상 최종소견 불일치

[ ] 진단결과서의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퇴원

[ ] 입원(소)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

[ ]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 후견인 관련 증빙서류 부적격

[ ] 입원 유형 전환기일 등 법적 기일 미준수

[ ] 기타 사유

각하결정[ ] 이유
[ ] 입원적합성심사가 이뤄지기 전 퇴원한 경우(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입원등)

[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1-2차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 구제(불복)방법 안내: 환자는 위 입원(입소)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입원(입

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입원 정신의료기관은 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기도구 및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제공, 문해·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성 

지원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에게
아래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
인신보호 구제청구  [ ] 신청함, [ ] 신청 안 함, [ ] 신청불능(사유:  )

고지일시:  년  월 일 시  분 환자 성명  (서명)

서명불능사유:  [ ] 서명거절, [ ] 서명불능(사유:  )

확인담당자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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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lfare Act [Reference form 18]

Notice and Confirmation of Suitability for Admission
※ Please tick (√) the applicable [  ].

Patient
Name Birthday

(male, female)
Phone number

Address

Patient Admission Date
Date (YYYY/MM/DD): / /

Inpatient Institution Name Admission Report Date

Date (YYYY/MM/DD): / /

Case No.

1. The patient,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4)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s subject to By legal guardian Admission

(commitment) for a period not more than three months.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7)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admission 

(commitment) for a period not more than three months.
2.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view conducted by the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Admission 
(Commitment) is 

suitable [ ]
Reason The admission process is legal, and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of the patient is 

acknowledged.

Admission 
(Commitment) 
not suitable [ ]

Reason

[  ] The legitimacy of the transfer process is not acknowledged due to coercive 
behavior during patient transfer.

[ ] The report lacks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to verify its contents.
[ ]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final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diagnoses.
[  ] The patient was discharged as the diagnosis result did not clearly indicate the need 

for admission and the risk of self-harm and others harm.
[ ] The insufficiency of admission documentation.
[ ] The right of the guardian is not recognized.
[ ] The guardianship-related evidence documents are inadequate.
[ ] The noncompliance with legal deadlines, such as admission type conversion date.
[ ] Other reasons.

Decision to 
discharge [ ] Reason

[  ] Discharged prior to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admission under Articles 43 and 
44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etc.).

[  ] The consensus opinion of the 1st and 2nd specialists is not ob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4), and Article 44 (6),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Date (YYYY/MM/DD): / /

Chairperson of the Admission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Signature

* Information on Relief (Appeal): If the patient objects to the above decision on suitability of admission
(commitment) and requests discharge, the patient may prepare and submit a claim for relief under Article 3 of the
Habeas Corpus Act to the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institution's lo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2) of
the Habeas Corpus Act, the inpatient mental health institution may not interfere with a patient's claim for relief.
We ask provision of writing tools an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forms can be filled out freely. Please cooperate
with assistance, such as filing out the form, if the patient have trouble reading, writing, understanding, etc.
※ The following parts in bold must be filled out by the patient. If the patient is unable to write, the person in charge may fill out
the reason for such.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 patient with one copy of this form and ask the patient to
complete the Confirmation of Notice of Habeas Corpus Method on the other copy, which will be kept at the mental health
institution.

Confirmation of Notice of Habeas Corpus Method
Habeas corpus relief [  ] Applied, [  ] Not applied, [  ] Unable to apply (Reason: )

Notice Date: Date & Time:   / / | : Patient Name (Sign)

Reason for being
unable to sign

 
:  [  ] Refusal to sign, [  ] Unable to sign (Reason: )

Verified by
Date Created

Date (YYYY/MM/DD): / /
Name    (Sign)

White paper (80 g/ ㎡) or recycled paper (8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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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院·入所合理性审查结果通知及确认书
※ 请在有关选项的[ ]内打钩（√）。

患者

姓名 出生日期
（男、女）

联系方式

地址

患者入院（入所）日期

 年  月  日

入院（入所）机构名称 入院（入所）申报日

 年     月  日

案件编号

1. 患者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项，在3个月期限内保护入院（入所）；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4条第7项，在3个月期限内行政入院（入所）。

2.对患者的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审查结果如下所示：

入院（入所）

合理[ ]
原因 [ ] 经认定，入院过程合理，患者需要入院治疗。

入院（入所）

不合理[ ]
原因

[ ] 因患者移送中有强迫行为，认定移送过程不合理。

[ ] 申报表信息不完整，无法确认事实。

[ ] 第1次和第2次诊断报告上的最终诊断结果不一致。

[ ] 因诊断报告的入院治疗必要性不明确，且自残及伤害他人风险判定不明确而出院。

[ ] 入院（入所）证明材料不齐全。

[ ] 监护人资格未获认定。

[ ] 监护人相关证明材料不合格。

[ ] 未遵守入院类型转换期等法定期限。

[ ] 其他事由

驳回[ ] 原因

[ ] 实施入院合理性审查前出院（《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4条规定的入院

等）。

[  ] 依照《精神健康福利法》第43条第4项及第44条第6项，第1次和第2次专科医生诊

断结果不一致。

年  月  日

入院合理性审查委员会委员长 盖章

* 救济（不服）方法说明：患者对上述入院（入所）合理这一审查结果有异议，要求出院的，有权填写《人

身保护法》第3条规定的救济申请书后，提交至入院（入所）机构所在地法院。依照《人身保护法》第3条之

2第2项，入院精神医疗机构不得妨碍患者的救济请求。在患者填写申请书时，应当为患者提供书写工具和自

由的填写环境。如患者有阅读理解、认知功能障碍，可通过帮其填写等方式协助患者完成。

※ 以下加粗部分必须由患者本人填写。患者无法完成时，可由确认负责人记录有关事由。精神医疗机构为患者提供一份

本表格，另一份由患者填写救济方法通知确认书后，交由精神医疗机构保管。

救济方法通知确认书

人身保护救济请求  [ ] 申请 [ ] 不申请 [ ] 无法申请（事由：  ）

通知时间：  年  月  日  时  分 患者姓名  （签字）

无法签字事由： [ ] 拒绝签字 [ ] 无法签字（事由：  ）

确认负责人
填写日期

 年  月  日
姓名  （签字）

胶版纸（80g/㎡）或中等质量印刷纸（80g/㎡）

参考表格第18号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Ⅲ. 부록 172

❖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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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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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21호서식]

시부모, 장인장모 /

시부모, 장인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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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서식]

※ 기피위원 :

기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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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2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연장 청구서
※ 해 당 되 는 [ ]에 √표 시 를 하 고 . 진 하 게 칠 해 진 부 분 은 작성하지 않 습 니 다 .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즉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 여)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진단(ICD-10) 입원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

합니다)                                   회

자해ㆍ타해 행동으로 입
원 또는 외래치료 경험 
여부

[ ] 있음  [ ] 없음

과거 외래치료 지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외래치료기관 추천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 다른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외래치료 지원연장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è 접 수 è 심사 è 보고 è 결정 è 통보

정신의료기관의 장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환자, 보호의무자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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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가 청구 지침

➊시범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가. 근거법령에 따른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연장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의 입원확인이 필요

함. 이에 환자가 재원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방문한 의사에게는 ‘치료입원확인료’를, 환자가 재

원한 의료기관에 는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를 산정토록 함.

2. 사업대상

가. 대상 요양기관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나. 대상 의료인

・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이하 방문의사)

다. 대상 환자

・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을 통한 치료 확인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3. 사업기간

・ 2017.5.30. ~ 본 사업 실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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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시범사업 세부지침

2.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대상

① (대상 의료인)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관련 치료입원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정신의료기관

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하 방문의사)

② (대상기관)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요양기관

③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보훈

대상자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료지원 대상자 중 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에 따른 진료가 필

요한 정신질환자

나.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① (건강보험) 시범사업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항의 [별표2] 1.가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 산정특례 등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경우 동법 [별표2]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1항의규

정(입원진료 준용)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문의사가 입원 확인시 산정한다.

나. ‘치료입원확인료’는 상기 ‘가’항에 방문의사가 의뢰기관으로 방문하여 환자상태를 입원의 필요

성 및 자해・타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정신과적 면담기법 등을 통해 입원여부 확인 

및 진단결과서를 작성 후 제출한 경우, 방문의사의 소속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다.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방문의사의 진료를 위해 의뢰기관에서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

유,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진료간 안전요원 배치, 진단결과서를 포함한 각종 기록물 보관 등의 행

정지원활동을 한 경우, 환자 소속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라. 동일환자의 동일목적 입원확인을 최초 확인 후 반복시행 하더라도 1개월간 1회에 한하여 산정

한다.

마. ‘치료입원확인료’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공휴·야간·소아·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

하지아니한다.

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환자재원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며, 관련비

용은 요양기관간 상호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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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치료입원
확인

- 치료입원확인료 -

IA901-A903

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

원에 따 른 법률」 제 43 조제11항 및 법 제44

조제6항, 동법 시 행규칙 제 35조에 의해 부

득이하게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입원 확인시에는 

소정점수 290.78점으로 산정하며, 치료입원

확인 관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

확인3))

퇴원절차

IA911-IA913
가. 상급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장확인3) 988.37

IA921-IA923
나. 종합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

월 연장확인3) 898.03

 IA931-IA933
 IA937-IA939

다. 병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

장확인3) 807.16

IA941-IA943
라. 의원-치료입원1), 3개월 연장확인2), 6개월 연

장확인3) 726.96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

IA910 가. 상급종합병원 127.76

IA920 나. 종합병원 107.27

IA930 다. 병원 85.15

IA940 라. 의원 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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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청구원칙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

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 명세서에 합하여 작성

3) [면허종류, 면허번호]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치료입원을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면허종

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 내역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 확인일]을 기재한다.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및 「의료

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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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세서 작성요령 	 ※  2022년 단가 기준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

•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 확인료’는 면허종류, 

면허번호, 특정 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

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01 03 1 IA921 70,410 1 1 70,410 1 12345

0023 01 03 1 IA940 5,850 1 1 5,85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

가”란 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면허종류, 면허번호, 특정내역란에 의뢰받은 요양

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

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022 X 01 1 IA921 70,410 1 1 70,410 1 12345

0023 X 01 1 IA921 5,850 1 1 5,85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주)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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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S008 위탁진료
•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 요양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건강보험)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명세서 “X항 01목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란에 기재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시범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

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 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❸시범기관의 준수사항

1. 현황신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지정받은 기관의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에 제출한 신청 및 변경 자료로 갈음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별도 현황신고 하지 않는다.

2. 자료제출 의무

시범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재 조치 등

①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단(의료급

여의 경우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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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Q1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의 입원이 가능한가요?

A1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

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의입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

고로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규정(책임무능력)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

위의 손해배상 책임능력과 관련해 대법원은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

고 있어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판례와 외국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와 같이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할 

때 원칙적으로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불가합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묻고 답하기 (Q&A)

[자의입원]

Q2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는 자의입원(동의입원 포함)의 경우에도 정신

건강복지법에 따르는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에 전문의 소견을 작성해야 하나요?

A2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시 전문의 소견을 별지 16호서식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사항

은 아니며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Ⅲ. 부록

[자의입원]

Q3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도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중

증치매,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자의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

능한가요?

A3	 지적장애인인 환자가 자의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규정은 없으

나, 의사의 진단 결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의입원을 신청할 능력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의 자의입원 의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어도 자의입원 신청서를 타인이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할 능

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4. 결정 16진정0197900 중증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지적장애인이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입

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상태를 자각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입원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자의입원의 형식으로 

입원시킴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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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Q4 자의입원 시 보호자가 퇴원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4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

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

이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입원도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지체없이 퇴원을 진행해야 하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

지 않고 전문의 진단결과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다면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거부하고 비자

의입원의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입원에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입원을 신청한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의

무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라도 입원환자가 입원계속 의사가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2017.8.18.선고2017도7134판결]

환자로부터 퇴원요구가 있는데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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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Q6 행려자가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본인 증명 서류는 어떻게 구비할 수 있나요?

A6 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장등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행려자로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등 신원확인이 안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지자체에 동 사항을 설명하고 신상정보의 조회(행려환자 전산

관리번호 등)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회 요청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정신의료기관

에서는 신상확인에 따른 소요시간과 입원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 근거 등 상황을 고려하

여야할 것입니다. 

[자의입원]

Q5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자의입원을 원할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을 증빙하기 위

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5 자의입원 환자가 주민등록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원을 특정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가족관계에 있는 보호의무자의 소명, 가족관계증명

서 등)할 수 있다고 하면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자의입원(동의입원)은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본은 못 갖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이나 가족의 확인 등(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이 찍

은 사진 등)으로 동일인 증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0 191 184

[자의입원]

Q7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하여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은 자가 입원 당시 자의입원

을 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의입원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

다.(법 제2조 제5항 등 본법 취지에 맞춰) 

그런데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

다.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아직 자・타해위험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 조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A7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제2호에 따라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의 경우 자의입원이 권장되어

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은 그에 대

한 합리적인 이유 및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13. 결정 15진정0905500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자의입원환자가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서 환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며,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검찰총장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음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

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된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정신질환

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 가능)하

여야 하는 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

정(2019.10.2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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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치매, 지적장애처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일 경우 동의입원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정신질환자는 법 제2조 7항에 따른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환자는 자의입원(동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매, 지적장애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

의 경우 권리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입원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확인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치매나 지적장애를 가진사람이 입원할 때는 입원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자의입원이나 동

의입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원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의입원이나 동

의입원이 된 경우 이는 위법한 입원이 될 것입니다. 

[참조]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라 하여 1급 지적장

애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신청하게 하고, 그 신청서나 서약서를 작성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능력에 기한 결정이라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강제입원의 형태를 취하여야 함을 

지적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입원이라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4. 결

정 16진정0197900)

2) 미국 자의입원 위법 판례: Zinermon v. Burch, 494 U.S. 113 (1990); 사건의 내용은 

Darrell Burch가 1981년 11월 플로리다 주 고속도로를 멍들고, 피가 묻은 채 배회하다가 발

견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넘겨졌고, 그는 당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장기적 치료

가 필요해서 플로리다 주립병원으로 며칠 후 이송되었다. Burch는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모

두에서 자발적 입원과 치료 양식 서류에 사인을 한 후 병원에 다섯 달간 있다가 퇴원하였다. 

퇴원 직후 Burch는 부당하게 수용되었고, 자신이 한 사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

하였고, 1985년 2월 연방지방법원에 정신보건센터와 플로리다 주립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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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 Burch는 사인 당시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었고, 자의입원이 되는 

바람에 비자의입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들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 법은 명백히 환자에게 명백하고, 설명이 고지된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전에 그가 입원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강제수용의 법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로서 사법적 청문절차

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청문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Burch 사건에서 

정신질환자라도 시설 외부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제수용절차를 거칠 필

요가 없고, 만약 입원절차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Burch가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용 이후에도 치료 결정을 위한 후견인의 임명이나 정기적 사법심사도 없어 강제수용

절차에 보장된 보호장치들을 박탈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Christopher Slobogin, Arti Rai and Ralph Reisner,  Law and the Mental Health 

System: Civil and Criminal Aspects Fifth Edition, Thomson/West, 2009, 865면 이하

(신권철, 정신건강복지법 해설(입원편), 법문사, 2018, 재인용).

[동의입원]

           동의입원의 경우 2개월에 1번씩 환자에게 입원/퇴원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퇴원의사를 밝혀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치료

를 더 받아 보도록 설득하여 환자가 퇴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입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퇴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원절차나 비자

의입원 전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퇴원의사 확인시 환자가 퇴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진정한 퇴원의사인지 확인한 후에 퇴원신청서를 작성하

여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퇴원시킬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조

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퇴원신청서 작성 이후 퇴원제한기간(72시간) 중에 퇴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가 가족이나 정신의료기관측의 억압이나 강제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퇴원신청 철회서류를 직접 환자로부터 서명받아 남겨두고 해당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하게 

남겨두신 후 동의입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8 

A9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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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Q10  동의입원 중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전문의의 소견

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보호입원으로 전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환 시점에서 권리고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동의입원 진행할 때

이미 권리고지는 한 바 있습니다.)

                      동의입원 진행 당시 권리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퇴원 신청 후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

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원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고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비자의입원인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즉시 입원적합성심사

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동의입원]

Q11 동의입원 중인 환자가 퇴원요청을 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의무자 협조가 되지 않는 경

우 인계없이 퇴원이 진행되어도 되나요?

A11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72시간 이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원 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72시간이 도래하기 전 퇴원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이 때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 의사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퇴원 안내를 위해 연락을 시도

했던 내용은 의무기록에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만일 퇴원을 신청한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는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가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

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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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Q12  동의입원인 경우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퇴원 후 재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만으로 퇴원 후 재입원 처리가 가능할까요?

     자의입원과 달리 동의입원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 

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동안 퇴원 제한

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퇴원 신청, 보호의무자의 퇴원 미동의,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

단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퇴원 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원 신청 시점의 72시간 이내로 [참고서식 제 6호]에 따른 퇴

원거부 통지를 하신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

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에는 실제적인 퇴원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입원]

Q13  환자가 동의입원 중 구두로 퇴원신청을 하여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를 작성 하 

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의 면담 등이 이루어져 구두로 신청한 시간과 퇴원
신청서를 작성한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원을 제한하는 72시간의 
시작 시점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A13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였을 때 환자의 구두신청에 대한 의무기록과 퇴원신청서(참

고서식 제5호)가 모두 있어야 하거나 퇴원신청서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가 구두신청한 것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퇴원신청서(참고서식 제5호)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갖

추면 됩니다. 

환자가 퇴원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퇴원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시간을 환자가 퇴원신청한 시

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가 퇴원신청서도 작성하고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퇴원신

청한 의무기록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우선한 시점으로 기준을 두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환자가 13:10분경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주치의와 면담 중 13:20분경 퇴

원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13:10분의 의무기록 내용이 퇴원 신청 시점이 될 것입니다.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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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B환자는 13:10분경 퇴원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중 퇴

[동의입원]

Q14  환자의 보호입원 기간 중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세대분리,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

의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건가요? 

A14 보호의무자 2인으로 보호입원이 진행되었으나 그 중 1명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보호입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호입원 연장 심사 시 보호자 자격 상실, 변

동에 대한 보호의무자 관련서류를 입원병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입원은 입원등 기간의 연장 시 보호의무자의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야 하기에 연장심사가 있을 당시의 기준으로 보호의무자의 자격상실, 변동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할 것입니다. 

만약,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모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입원으로 입원이 가능합니

다. 

[관련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6항 2호]

A13 

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 13:20분경으로 환자가 퇴원하고 싶다는 의무기록이 있을 

경우 퇴원신청서를 작성한 시간이 퇴원신청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청을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의 퇴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퇴원절차 내지 비자의입원 전환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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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15  지정진단의료기관과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15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요청받은 추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입

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행정입

원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요약하자면 지정진단의료기관은 추가진단을 수행하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이며 지정정신

의료기관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지정 절차]

-

-

지정진단의료기관 : 지자체별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지정승인요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음 

지정정신의료기관 : 지자체별로 자체 심사를 통해 지자제장이 지정 및 지정서를 교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6     입원대상의료기관이 추가진단을 위해 지정진단의료기관과 매칭을 변경하는 경우 지정진단

의료기관과 일주일 내 가능한 접수건수, 전문의 수 등을 협의하여 지자체 보건소로 공문을 발

송합니다. 

[보호입원]

Q16 추가진단을 위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을 매칭하거나 매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대상의료기관과 지정진단의료기관의 협의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시도 담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행정절차는 시도 담당자→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업무운영위탁기관)→국가입·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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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17  현재 보호입원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

을 포기해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보호입원의 지속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입원의 연장에 동의해 줄 보호의무자가 없

거나 모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원 처리 후 행정입원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별지 제17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작성하시어 지자체에 송

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의뢰서를 받는날로부터 행정입원

이 인정됩니다. 이후는 행정입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A17 

관리시스템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까지 적용되는 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

요됩니다. 

※ 시도 담당자는 A의료기관(입원대상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이 상호간 

추가진단을 진행하는 경우 공문 본문에 두 의료기관의 상호매칭에 대한 내용을 작성, 붙임 

엑셀파일에도 A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각각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엑셀파일 서식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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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18 환자의 계부 또는 계모는 별도의 입양절차 없이도 보호의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환자이고 환자의 친모 또는 친부가 사망하였어도 

계부, 계모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

무자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자녀는 계모의 보호의무자로

서 자격이 있는지요?

A18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계모'는 그 자녀에게 있어 직계혈족(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부

양의무를 지며,  그 자녀는 '계부·계모' 에게 있어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계모가 환자일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례" 

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계모)와 재혼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모두 보호의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모나 계부의 경우라도 자신의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상대

방과 사이에 친부모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한 서로 간에 보

호의무자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

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

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

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

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

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

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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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19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중 단기(하루라도) 입국했던 기

록이 있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A19 보건복지부 고시(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에 따르

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

에 입국해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 지위가 회복되어 보호의무자로서 보호입원신청이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하던 중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체류중인 국가로 돌

아갔다면 장기간 해외 체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체류중인 국가로 돌아간 이

후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판

단하면 될 것입니다. 

[보호입원]

Q20 미성년자 환자의 보호입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자의 부모는 이혼을 한 관계로 

모와 외조모 2인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환자 – 모 – 외조모의 직계혈족 관계 증빙만 하면 되나요? 별도의 다른 서

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20 미성년자의 경우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 환자가 

입원한 경우 모와 외조모가 직계혈족으로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갖는다 하더라도 친권

의 확인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모친은 친권자가 아니라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친권자(부친)의 의사 또

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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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1 보호의무자 제외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의 음주와 폭력 문제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경찰서). 지속되는 음주 문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접근금지 신청을 한 부인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1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제3호의 "해당 정신

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와 

관련하여,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상대

로 제기한 소송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모두 포함되므로, 

보호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모두 보호의무자 자격은 없습

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송'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이나 재산분할청구 소송,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등은 포함되나, 경찰서에 접수한 신

고, 고소, 고발과 그 외 협의이혼, 후견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 등은 비송사건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신청을 한 배우자는 보호의무자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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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2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22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절

차 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 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

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입원연장 시 입원신청 보호의무자에 의해서만 가능).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소

송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증빙의 책임은 보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치하한 경우와 

소송 결과가 불처분 혹은 형량 없음으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입원]

Q23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가 존재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전에 어머니와 이

혼하여 단절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 조부모도 생존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 아버지와의 단절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어

야 하나요?

A23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참고서식 제20호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작성하고, 정신의료기

관은 이를 첨부하여 지자체(동주민센터)에 관계 단절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자체는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상황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확

인 절차에 준하여 단절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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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4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후견자격(후견유형) 및 필요(증명)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24 보호입원의 신청은 후견인도 할 수 있으나 모든 후견인이 아니라 후견법원(가정법원)으로

부터 입원신청 권한인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만이 가

관련 법령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참고로 위 규정은 한정후견인의 경

우에는 준용되나,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음]

피후견인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우선순위 보호의무자이므로 입원 권한 있는 후

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입원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나 심판서 등)와 

후견법원(가정법원)의 입원허가결정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원허가결정은 후견 

등기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빙서류는 입원

능하며, 그 권한부여 외에 입원 전에 피후견인에 대한 입원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시 스캔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출 (또는) 국가 입· 퇴원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후견법

원(가정법원)에 입원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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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5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

견인 ・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어머

니가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우선하므로 어머니 1인에 의해서만 입원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외에 아버지와 조부모도 생존 상태입니다.) 

A25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입원 신청 요건에 있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과 보호의무자 요건에 충족되는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후견인, 보

호의무자(부 또는 조부모) 2인에 의해 입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후견인이 있다고 하

더라도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도 여전히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머니는 후견인의 자격과 부양의무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상 후견인이 우선하므로 후견인의 자격으로 입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등기사

항증명서, 후견심판서, 입원허가 결정문 등 후견인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구

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입원]

Q26 후견법인도 보호의무자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나요?

A26 민법 제930조 제3항 후견인의 수와 자격에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보호의무자 관련하여 후견법인은 후견인에 제

외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후견법인도 후견인의 자격으로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견법인에 의한 보호입원을 진행할 때 필요서류는 후견인에 의한 보호입원과 동일하며 

후견인 등기사항, 가정법원 입원 허가 결정문에 후견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야 합니다. 

또한 보호입원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란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란에는 '

법인등록번호'가 기입되어야 하며 서명란에는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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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7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비자의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하나요?

A27 보호입원을 하는 대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의 제출서류에 준하여 환자증빙, 가

족증빙 등의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 본인증빙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가족관계 증빙은 비자 유형

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유형을 파악하여 비자 유형에 따

라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호구부(중국), 공증서류 등의 서류로 가족관계 증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호입원]

Q28 보호입원에서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 1인만 퇴원신청을 하고 다른 1인은 퇴

원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28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신청한 보

호의무자 중 1명 또는 입원신청을 하지 않은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퇴원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으로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

요가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보호입원의 퇴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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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Q29 형제자매의 경우 (입원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생계를 같이해야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입원 중에 형제자매의 주

소지가 변경될 경우에 입원연장심사를 위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29 형제자매(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방계혈족(방계가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

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본 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입원이 가능

합니다. (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형제자매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할 당시에는 환자와 주소지가 같았으

나, 입원 연장 시 보호의무자의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는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것임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고 환자의 입원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제자매에 의해 연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3개월 이상의 생활비 지원) 때를 포함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통장 등)가 있어야 하고, 위의 내용

(생계비 지원 금액, 빈도 등)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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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0 응급입원을 한 병원이 지정 정신의료기관일 경우 행정입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

드시 그 병원(응급입원한 병원)에서만 행정입원을 해야하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과 제7항에는 각각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과 치료를 위한 행

정입원에 대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

정입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인 ‘지정 정신의

료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하며, 응급입원을 진행했던 의료기관이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치료의 연속성이나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동일

한 기관에서 입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거나 감염병 관

련 민간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침 상 행정입원으로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응급입원이 진행된 기관이 아닌 다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서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30 

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 기관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입원]

Q31 가정폭력(할머니에 의한) 피해사실이 있는 아동이 불안 증세와 자해 시도로 응급

입원 하였습니다. 보호자인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입원 추진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A31 행정입원은 보호의무자 유무과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 모두 가

능합니다. 다만 보호의무자(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갖고 있어, 추후 법적 분

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자의입원보다는 동의입원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에 의

해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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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3 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

원 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A33 행정입원의 경우 법령에는 환자 발견지와 주소지 중 어디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견지 지자체에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고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기간 동안 주소지 

등을 파악하여, 이후 주소지 지자체에서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를 환자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경우 환자 

주소지 기준의 지자체에서 행정입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환자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행정입원 의뢰를 한 경우,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입원]

Q32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A32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

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을 요청

한다면 처우개선청구에 그 요청을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여 환자

나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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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4

A34  우선 환자 본인이 강제입원으로써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더라도, 환자의 입

원 및 치료등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의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타해의 위험을 끼치는 행동

을 할 때에는 119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관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호송 등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의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

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

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하여 진단 가능한 장

소로 데려갈 수 있고, 대상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와 그 개연성이 있을 때(예-과거 자해

나 자살 시도 또는 폭력 행동(기물파손 포함), 과소비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정신질환자가 투약을 

중단하거나 경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구호 요청 

또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단 가능한 장소(병원)로 데려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정입원이나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집행하는데 있

어서 만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입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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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다만,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의 경우 자발적 입원이 권

장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이송과 입

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및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

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대법원2004.9.23.선고 2003다49009판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

행하는 경찰관으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1996.10.25.선고 95다45927판결]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

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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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5 

A35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입원은 동의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모두 환자가 입원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내(동의입원은 퇴원신청 후 72시간, 응급입원은 입

원 후 3일이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72시간(동의입원에서 전환) 또는 3일(응급입원에서 전환) 이내에 전환하여야 하므로 그 

전환만료시점까지 환자는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지정정신의료기관

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함)되어 있어야 하고 시·군·구청장

에 의한 행정입원의뢰서[참고서식 제14호]가 환자가 행정입원된 정신의료기관으로 송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동의입원,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시· 

군·구청장으로 부터 행정입원의뢰서를 받은날 부터 개시되고, 비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온 경우라면 환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된 날부

터 행정입원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때 행정입원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요? 

[행정입원]

A36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

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것이므로 행정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한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입원을 의

뢰한 지자체에 요청 후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입원 환자가 각종 질병으로 타과 진료를 위한 외진이나 외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진행해도 될까요? 

Q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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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7 

A37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입원과 퇴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이

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락 없이 이송이나 퇴원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의 현재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행정입원 신청(진단 및 보호신청)

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입원한 환자가 타과 질환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후송되어 행정입원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서와 진단결과

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행정입원]

Q38 

A38  필수 진단검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등에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할 경우

에 검사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에 검사 필

요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CBC, LFT등 입원에 필요한 기본 진단검사 및 코로나-19*, B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을 위해 검사 진행

*코로나 19관련 정신의료기관 대응 지침과 관련하여 폐쇄병동 입원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지원 (`20.12.~)

행정입원의 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입원을 한 환자의 입원 시 필수진

단검사(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검사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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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39 

A39  행정입원환자는 원칙적으로 퇴원이 제한됩니다. 행정입원환자는 보호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지체없는 퇴원의무규정(법 제43조 제9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를 하여야만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행정입원의 경우 그 퇴원결정의 주체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입니다. 

행정입원환자의 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ⅰ) 시·군·구청장의 입원해제명령에 따른 퇴원(법 제62조 제1항)

ⅱ) 행정입원의 요건결여에 다른 퇴원(행정입원 신청권자 결격, 정신질환자 아님, 자·타해 위험

이나 입원치료 필요성 소멸)

ⅲ) 치료입원이나 입원연장 요건의 미비에 따른 퇴원(진단의사의 미진단이나 입원불필요 진

단, 입원연장청구 미이행 등)

ⅳ) 입원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원(진단입원 14일, 치료입원 3개월, 입원연장 기간 만료 등)

ⅴ) 입원심사기관의 퇴원 등 명령(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판정이나 정신건강심사위

원회의 퇴원명령 등)

ⅵ) 행정기관의 퇴원 등 명령(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 등)

ⅶ) 법원의 퇴원명령(인신보호재판에 따른 수용해제명령 등) 

위의 퇴원방식을 구분해 보면,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청(퇴원청구)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나 법원이 퇴원(수용해제)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원결정의 주체인 시·군·구청장이 입원해제

를 결정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의무자 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퇴원

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인

신보호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회복

되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위험성이 소멸된 경우 입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환자의 입원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입원 해제는 꼭 지자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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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Q40 

A40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단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응급입원은 '발견자 누구

든' 의뢰 가능하며 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급입원의뢰를 정신건강전문요원도 할 수 있나요? 꼭 경찰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행정입원]

Q41 

A41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진단 및 보호신청은 가능합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이후 정신건

강전문의로부터 진단결과서를 받은 지자체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행정입원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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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Q42 응급입원 당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비자의입원을 결정한 전문의가 별지서식 제

17호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참고서식 제14호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서가 오는 

날 비자의입원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차 진단을 위해 다시 대면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A42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응급입원에서 비자의입원

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미 대면진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대면한 전문의가 

1차 진단결과서를 작성 가능하며 비자의입원 시작일에 추가적인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입원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추가진단을 진행하고 2차 진단결과서 작성 완료 하

시면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아닌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면 환자를 대면진단하고 진단결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Q43 응급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43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응급입원의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 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에도 가능합니다. 

만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를 경우 두 기관 간 협의하여 업무 이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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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Q44 응급입원 치료비를 완납하고 퇴원한 환자가 치료비 지원 대상임이 확인 되었습니

다. 이미 납부한 치료비 역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4 이미 납부한 응급입원 치료비도 응급입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에는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입원연장]

Q45 비자의입원 환자의 연장청구일이 도래하여 연장청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때 입

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인은 연장에 동의하였지만, 1차 진단의(주치의)가 연

장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2차 진단의의 진단을 받고 연장청구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 것인가요?

A45 1차 진단의가 입원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연장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연장]

Q46 환자의 주소지와는 다른 시에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하여 행정입

원 상태인데, 퇴원심사 청구나 입원기간연장심사는 어느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하

는 것인가요?

A46 행정입원은 병원 소재지인 지자체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행정입원 연장심사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의로서의 소견을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청구를 위한 2차 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입원 기간 만료일까지 환자를 퇴

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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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연장]

Q47 정신병적 증상 및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일 2개월이 지

난 시점에서 증상이 재발현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연장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만기 시점에서 퇴원 후 당일 재입원이 가능할까요? 

A47 입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입원 만료일 직전 여전히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

원 만료일 이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재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원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퇴원처리 후 보호입원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

우에는 보호입원기간 만료 후 실제 퇴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위법한 입원이 될 여지

가 있습니다.

[퇴원사실통보]

Q48 입원 당시 자해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나 환자가 자의입원을 원하여 자의입원을 

진행하고 퇴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의입원한 환자인 경우에도 퇴원사실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A48 입원 유형과 관계없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이 높아 입원한 사람이 퇴원

을 할 때 퇴원사실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사능력이 미흡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동의하

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여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의2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했음을 증

명하는 서류,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소견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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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심사청구]

Q49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에 의거, 같은 법 제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른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

원 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 환자의 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자의 보호의무자(퇴원 심사 청구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 청구서가 제출되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

립니다. 

보호의무자는 퇴원 심사를 청구한 환자의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당

시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이며, 퇴원 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이 아님에도 환자로

부터 퇴원 심사청구서가 지자체장에게 제출되었고, 심사 후 환자가 퇴원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사전에(퇴원 청구 심사 이전에) 지자체장이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49 우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법률상 권리로써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된 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자체장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입원 환자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청구 시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전에 지자체장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퇴원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의 청구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경우 그 환자와 보호의무자

에게 지체 없이 그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려주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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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심사청구]

Q50 행정입원 한 환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A50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연장심사나 퇴원 및 처우개선심사에서 환자의 청구나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결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제1항 제4

호). 보호입원환자나 행정입원환자 모두 이송을 청구하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이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송결정이 내려진 경우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새로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송받는 정신의료기관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지정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타 ]

Q51 환자가 보호입원중에 인신구제 재판 청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결과와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A5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면 심사기관의 우열여부로

판단하여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이 우선해야 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사

위원회에서 입원 등 유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어도, 법원의 인신보호재판에서 퇴원결정이 

된다면 환자는 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입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퇴원으로 결정이 났지만 법원의 인

신보호재판에서 입원계속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법원이 환자의 퇴원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위법한 결정이 됩니다.법원의 인신보호재판 중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퇴원결정이 되었다면 법원은 환자의 퇴원을 확인하고 인신보호재

판은 각하결정(환자가 퇴원을 구하는 인신보호재판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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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52 입원신고과정에서 보호입원을 보호입소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추후에 변경할 수 있

나요? 

A52 이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수정 요청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수정이 불가하오니 

처음 신고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입원과 보호입소를 바꾸어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기타] 

Q53 ࠺੗੄입원 신고 द 입۱ য়١ ܨਵ로 ੋ೧ Ҵо 입·ృ원ҙܻदझమ 수정 ೙요ೠ

경਋는 যڌѱ ೧ঠ 하나요? 

A53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해당 수정요청 사항등을 공문에 기재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 

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국립정신건

강센터에서 위탁 운영(`22.10.5.~)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수정요청시 공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요청기관 : 정신의료기관 이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2. 대상자정보(수정해야 하는 환자) : 이름, 생년월일, 입원일자

3. 요청사항 : 수정전, 수정후 내용과 요청사유를 표로 작성

4. 진단결과서 수정요청은 공문과 함께 수정사유기록지(수정하는 사유가 반드시 기재)와

담당의사 서명 후 제출

5. 응급입원 관련 수정요청은 응급입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예, 응급

입원의뢰서 등)

6. 그 외 기타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예, 입원일자 수정시 입원신청서, 대면조사 수정시 권리고지, 주민번호 수정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 수정사항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첨부문서는 암호를 걸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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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54 외래나 퇴원 시에 전문의가 대면진료하고 1개월 후로 입원지시를 한 경우 입원 당일 

전문의 대면진단이 또 필요한가요? 또는 반대로 전문의가 대면진단 후 입원지시를 

하고 진단결과서를 작성했지만, 환자의 사정으로 당일 입원이 어려워 이후 입원을 

진행하는 경우 진단결과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54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연장이 불가합니다. 이때 진단의 유효기

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처럼 환자가 입원 전 전문의

의 대면진료를 통해 입원을 권고 받았다면, 그 진단서의 유효기간 30일 이내에 실제 입원 시 

대면진료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의 대면진료를 통한 진단결과서 발부로, 해당입원의 퇴원후에는 그 진단서가 유효

하다 할지라도 재입원 시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Q55 정신요양시설은 보호입소 시에 반드시 촉탁의의 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입소가

가능할까요? 

A55 보호입소도 보호입원과 마찬가지로 입소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원칙입니 

다. 따라서 입소 전에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면진료 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진

단결과서를 발급받아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하여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신요양시설 보호입소를 위해 반드시 해당 기관의 촉탁의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라면 환자를 대면진단하고 진단결과서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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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56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작성된 진단결과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A56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신 1차 진단결과서는 출력하여 의무기록지에 보관하시

면 됩니다. 2차 진단결과서는 추가진단전문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출력하여 보관하게 되

며, 진단결과서는 출력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추가진단전

문의가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1차 진단전문의와 동일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

차 진단결과서와 2차 진단결과서 모두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환자의 진단결과서에 대한 법원의 원본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법원

에서 명령한 기간까지 진단결과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진단의료기관

은 진단결과서를 작성한 의사가 진단결과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원본을 반드시 확인, 10

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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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57 

A57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

신질환자가 입원을 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서식 제1호 서식 권리고지에는 담당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별도의 서명란은 없으나, 정신

질환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 불능인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증빙을 위해 

고지자의 서명이 요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를 고지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고지를 누가 하

였는지 그 권리고지 서류의 작성자가 서명을 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서식 권리고지 내용에 조사원 대면조사 여부, 서명

불능 사유 및 환자의 자필 서명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환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고지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고지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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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58 

A58 '지체 없이'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즉시 퇴원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

니다. 

그러나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입

니다.

요약하자면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

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지체 없이' 퇴원이라고 할 때 '지체 없이'는 몇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시'와

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Q59 

A59 법원의 치료위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또는 소년법 등을 근거로 하며 정신감정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

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이나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266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위탁이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의뢰가 있는 경우도 

비자의입원이니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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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0 

A60 전과는 입원(입소)환자가 타과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행되며, 이동 전 기관

(병원, 시설)에서 진행했던 모든 입원관련 사항(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입원기간 

등)은 해당 환자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단, 신규입원 환자는 입원적합성심사 통

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과 기간이 1달 이상 소요될 경우 퇴원처리를 하고 치료가 마무

리된 후 재입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예시) 입원만료일을 1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과하여 한달 후 복귀할 경우, 복귀시점부터 

  10일 후로 입원만료일이 산정됨.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 : AMIS에서 이동하게 될 기관으로 전과 신청 및 추후 복귀 처리

-이동 후 기관(타과병원) : AMIS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없음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전과 가능하고 복귀 시에는 복귀 처리로 하시면 되며, 입원 연장기간의 

계산은 환자분이 전과하여 치료 받으시는 동안은 입원관련 사항이 중단되므로 복귀하신 시점

을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행정입원일 경우 타과 질환 치료를 위해 전과 처리할 때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전 : 행정입원 해지통지를 하고 타과 질환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재입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후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전과처리 가능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 타질환 치료를 위해 타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때 전과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할까요? 또 연장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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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1 

A61 전원을 보낸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 사본을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원본, 사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

조(기록 보존)에 의거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전원 시에는 전원

을 보낸 기관으로부터 사본을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원은 입원 후 추가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가 끝난 후 가능하므로 추가진단전문의에 의

한 추가진단은 전원을 보낸 기관에서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시에 전원 받은 기관에서 증빙서류 구비나 전문의 대면진단

이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기타] 

Q62 

A62 타과치료를 위해 타의료기관이나 동일기관 내 타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 통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전과하여 타과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경우 복귀당일

부터 입원일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 때 타과치료를 받는 전과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이 경과하면 퇴원처리하셔야 합

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에서는 이동 전 전과 신청하시고 복귀 시에 복귀 처리하시면 됩니

다.

예) 4월 1일에 입원한 환자가 4월 19일에 전과한 후 5월 2일에 다시 복귀한 경우는 입원일 19

일째가 됩니다. 

타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처리를 하게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할까요?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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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3 

A63 입원연장 시에는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가 [참고서식 제12호] 입원등 기간 연장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입원 신청 보호의무자 중 1인이 3개월이상 해외체류 중으로 결격사유가 발

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연장은 보호의무자 1인

결격사유 관련 증빙서류와 입원신청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른 보호

의무자가 있어 추가되었다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입원연장심사 청구 시 입원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 2인 중 한 명이 장기 해외출장으

로 직접 서류를 작성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 

Q64 

A64 전과 후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복귀처리 하지 않고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날짜로 퇴원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과를 갔다가 해당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환자가 퇴원한 날짜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에 퇴원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퇴원서류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퇴원신고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처리 바랍니다. 

전과 후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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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5 

A65 치료비지원신청은 해당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유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상 지자체, 행정입원을 의뢰한 경우 해당 지자

               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경우 모두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것인가요? 

[기타] 

Q66 

A66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일

정 기준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한 응급입원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한 행정입원에 해당하는 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  기분(정동)장애 중 아래의 해당 진단코드 진단명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의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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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68 

A68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은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이며, 기납부한 진료비의 소급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예) 2022년 11월 1일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022년 7월 28일

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마지막 외래일이 2022년 2월 1일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2022년 11월 1일 지원 신청하였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진료

비는 모두 소급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기납부한 진료비의 소급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 

Q67 

A6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신청일의 월 기준 전월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2022년 9월 19일 신청을 한 경우, 9월 신청에 해당되므로 전월인 2022년 8월(1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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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71 

A71 해당 지자체 동주민센터에 의료급여 혜택이 발생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한 후 전환 시점에 맞춰

기준일을 삼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10월까지 건강보험, 2022년 11월부터 의료급여인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건

강보험 혹은 의료급여로 구분·적용하여 지원 

행정입원 중인 대상자가 입원 기간 중에 의료보장 형태가 전환된 경우 치료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 

Q70 

A70 현 지침 상 치료비 지원 최초 신청 시에만 진단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최초 진단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중 지원 제외 진단코드로 변경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타] 

Q69 

A69 필요 서류(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의 지급은 불

가합니다.

외국 국적의 대상자가 선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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